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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Ÿ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 격차, 장애 유형별에 따른 다양성, 행정자원의 분절화 등

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 지원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Ÿ 구로구는 IT 대표 도시로서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애

인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모델 구축의 모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적합한 산업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Ÿ 구로구 IT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마련으로 구로구 장애인 복지 안정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업 범위

Ÿ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역

Ÿ 내용적 범위 : 구로구 거주 장애인 복지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구로

구 IT 자원을 활용한 예방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안정망 

강화 및 구로형 장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

<그림 1>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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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세부내용

가.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실태 분석

Ÿ 구로구 장애인 인구 현황 및 장애인 복지 지원 현황 분석

Ÿ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분석

Ÿ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분석

Ÿ 국내·외 장애인 복지 지원 현황 분석

나.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체계 모델 구축

Ÿ 구로구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시스템 진단

Ÿ 국내·외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우수사례 분석

Ÿ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구로구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체계 모델 구

축 방안 진단

Ÿ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험 요인 조기 발굴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모델 구축 방안 제시

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구축

Ÿ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검토

Ÿ 국내·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우수사례 검토

Ÿ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개선 방안 제시

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실행 방안 도출

Ÿ 구로구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제시

Ÿ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발굴 모델 시행의 구체적 방안 제시

Ÿ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시행의 

구체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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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 

예산, 관리주체 등 구체적 정책 설계

Ÿ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의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전략 제시

마.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선안 제시

Ÿ 현행 구로구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검토

Ÿ 타 자치구의 우수 조례 검토 및 구로구 조례 제·개정 방향 도출

Ÿ 신규 조례 제정안 또는 기존 조례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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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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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연구 기초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가. 개요

Ÿ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Ÿ 2000년 이전에는 가정 등 특정 영역에서 여성, 아동 등 보호받지 못

하는 취약 집단 중심으로 이해되었으나 2000년 이후 사회안전망이라

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

Ÿ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본격화

나. 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의 불일치로 이해하는 견해

Ÿ 특정한 욕구가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1)

Ÿ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지만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되는 인구2)

Ÿ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필요

한 급여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3)

다.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Ÿ 종래 급여수급 상태나 자격기준으로 논의되어온 복지 사각지대 개념

을 비금전적인 욕구도 강조하는 ‘위기가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4)

Ÿ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수요자의 미충족 욕

구로 정의하는 견해5)

Ÿ 공공의 영역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1) 최정은;김윤영.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케어매니
지먼트연구, 45, 2022, pp.157-185

2) 구인회;백학영,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2008, pp. 175-204
3) 김제선,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분석 :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방향의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pp.188-207
4) 김은하;한경훈,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고찰과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

료집, 2018, pp. 259-284
5) 박송이;강혜린,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에관한 연구: 빈곤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4), 2020,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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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현물과 현금, 서비스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수급 상

태에 있는 대상자로 정의하는 견해6)

라. 소결론 : 지역 차원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개념 모색

Ÿ 최근의 복지정책 흐름 속에서 구로구와 같은 자치구 차원의 복지 사

각지대 개념은 일단 “지역사회 내 개인·가구가 사회보장·돌봄·보건서비

스의 필요성과 그 이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누락 또는 

불충분하게 되는 상태와 그 위험군”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본 연구에서도 이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의 특수성

가. 개요

Ÿ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는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속성과 함께 장애

인에게 특히 작용하는 속성이 있음

Ÿ 대표적인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 법적 포섭 범위, 식별신호의 차이, 

서비스 연계 난이도, 돌봄·대리의사결정의 매개, 기타 사실적 이유를 

들 수 있음

나. 추가 비용 발생

Ÿ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와 달리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조기기, 이동, 돌봄, 의료 등)이 소요되며, 장애로 인한 근

로능력 상실 내지 저하, 학습기회 박탈 등 비장애인에 비할 때 막대한 

인생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됨 

Ÿ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중심의 급여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으

로는 비(非)빈곤층이지만 추가 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결핍이 발생

하게 되며, 이 간극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낳게 됨7) 

Ÿ 공공부조 사각지대는 복지급여의 설계–집행–모니터링 전 주기에서 발

6) 이영글;박성준;함영진,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정책, 48(1), 2021, pp.97-121

7) 김창현;송지현, 한국 장애수당의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5권 제65호, 한국
장애인복지학회, 2024.9. pp.79-110



- 11 -

생하는데, 특히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복지의 경우 미국의 보충적 소득

보장(SSI)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추가비용설과 유사한 입장8) 

Ÿ 장애수당을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함

다. 법적인 문제

Ÿ 장애의 정의 또는 인정기준이 개인의 기능 손상과 사회적 참여 제약

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면 법·제도 레벨의 사각지대가 구조화될 수 

있음9) 

Ÿ 등록장애인이라도 법적 흠결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로 예컨대 장

애인보조기기법은 장애인의 운전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전동 휠체어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혼자 운전이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강서구청장이 뇌병변

과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A씨에게 휠체어 지원 급여를 거부 

 → 202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장애인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10)

Ÿ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65세 미만인 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

원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구

청장이 거부처분

 → 헌법재판소는 구청장이 거부처분 사유로 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닐 것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으로 규정)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0.12.23.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

Ÿ 장애 범주 확장과 기능중심 평가로 사각지대 축소 필요하며, 이 분야

에 대하여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상의 원칙에 충실을 기함으로

8) 임완섭 외,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2-55,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22

9) 문영빈,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만성질환의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Vol.45, No.2, pp.601-623, June 2025

10) 경향신문, 법원 "경증장애인에만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하는 건 위법",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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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Ÿ 한편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의 분산 및 파편화로 인해 누가, 언제, 무

엇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기관 간 책임회피가 

발생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음

라. 식별신호의 차이

(1) 일반복지 사각지대의 식별신호

Ÿ 일반복지 사각지대의 식별신호는 주로 경제·생활위기 표지에 기반하며 

법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과 하위법령, 지침에 의한 자료연계·조사·통

합사례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조사·결정 체계에 의해 

제도화됨

Ÿ 예컨대 전기·수도·가스 단전·단수, 임대료·건보료 체납, 실업·휴폐업(고

용보험 상실), 119·응급실 반복 이용, 학령기 무단결석, 가정폭력·아동

학대 신고 등 행정정보를 통해서 포착 

Ÿ 결론적으로 일반 사각지대는 소득·재산 변동 + 생활위기 신호의 결합

으로 조기 포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의 식별신호

Ÿ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의 식별신호는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신호에 

더해 기능·환경 상호작용과 접근성·편의성 결여를 함께 판단해야 함

Ÿ 첫째, 장애등록·장애정도 정보가 있음에도 활동지원·돌봄이 중단·이탈·

저강도 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서비스 충분성’ 저하)는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급여판정·모니터링 체계, 「사회보장급여법」의 

사례관리 대상 포섭 규정으로 식별·재연계 발동

Ÿ 둘째, 보조기기 미수급·파손 장기화, 수리 지연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고시의 보조기기 교부·유지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신

호로 간주

Ÿ 셋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부재, 정보·시설의 무장애성 미비는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합리적 편의 제공 실패의 지표

로서, 서비스 ‘미이용’이 아니라 ‘이용 불능’ 신호로 분류

Ÿ 넷째,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환기 이벤트, 즉 학령기 종료, 보호종료·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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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퇴소, 중장년·노년 이행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의 지역센터·사례관리 근거와 연동해 사전통지·사전연계를 촉발하

는 예방 신호로 분류

Ÿ 다섯째, 정신건강 동반(자·타해 위험, 응급개입 반복)은 「정신건강복지

법」의 응급·행정입원, 지역사회 지원 규정을 근거로 통합사례회의를 

의무 소집해야 하는 신호로 간주

Ÿ 요컨대 일반 사각지대 판정이 경제·생활 위험지표 중심의 소극적 탐지

에 의존한다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는 이 같은 지표 이외에도 기능제

약·환경장벽·편의 미제공·전환기 위험을 포함하는 권리 기반의 신호체

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 

Ÿ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자료연계·사례관리 권한을 축으

로,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복지·정신건강·차별금지·편의증진법령의 특수 

신호를 체크리스트화하여 트리거(임계값)→사례회의 의무소집→연계·추

적으로 이어지는 폐쇄형(Closed loop) 식별–개입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11)

마. 기타 사실적 이유

(1) 개요

Ÿ 등록장애인임에도 지원강도와 도전행동, 연령·운영기준 등으로 발생하

는 공급자측 위험선별(provider risk selection)과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 사

례를 들 수 있음

(2) 고난이도 업무 회피 

Ÿ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난이도를 이유로 시설이 인력·수가 구조의 한

계를 이유로 ‘입소 보류’를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위기완화·행동중재 공

백이 장기화

Ÿ 활동지원·주간보호 등 고지원강도 사례일수록 기관의 비용·책임이 커

지는데 수가와 가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고난이도 회피’가 발생한

다. 인력난·이직률도 수가와 직결되어 연계 실패로 이어짐12)

11) 이와 관련하여 김태완 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6 는 복지 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에 대하여 다루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과 경증장
애인 대상 장애수당제도를 골자로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하고 있음(p.190)

12) 황주희, 돌봄 제도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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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경계선 배제형 

Ÿ 40~50대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의 내부 연령 구성·활동 

모형에 맞지 않는다며 ‘대기’ 명목으로 사실상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같은 프로그램-이용자 매칭 실패가 사회적 고립으로 전이

(4) 의사소통 접근성 결핍형 

Ÿ 장애인의 이동·자세·감각(신경) 제약은 서비스 이용 그 자체의 물리즈

적 장벽을 가져오며 특히 보조기기(휠체어, 의사소통기기 등)의 미보

급·수리 지연은 연계성의 단절로 이어져 사각지대를 형성

Ÿ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이 없는 기관에서 

위기상황 의사결정 지원(SDM)이 부재해 문제행동으로 재해석되고 그 

결과 이용 중단이나 합리적 편의 미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용 배제

Ÿ 지적·자폐성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는 연계 과정에서 가족·보호

자의 대리의사에 과도 의존하거나, 기관이 설명·동의 절차를 생략·축소

해 배제 위험이 커지거나, 때로는 참정권 제한과 같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함

(5) 복합장애로 인한 사각지대

Ÿ 주로 발달장애와 뇌병변과 같은 신경계통 동반 사례에서 발생

Ÿ [서울사례] 2023년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던 B씨는 서울 장애인콜택

시 이용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임에도 주장애가 지

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 불가’라는 서울시설공단 규정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바 있음13) 

 → 2025년 4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합의부는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B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일부 승소 판결

 → 재판부는 “원고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단이 제한 규정을 근

거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다. 탑승 

2024.04. 이 논문에 따르면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증가하는 구조이다. 일례로 장애등급제 폐지로 급여
가 하락하는 경우 ‘산정특례제도’가 운영되고(2023년 기준 1만 5500명수준),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
던 장애인의 65세 도래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시 급여 감소에 대비한 ‘특례급여’도 운영
되는 등 지원제도 예산은 2011년 도입 당시 1928억 원에서 2024년 2조 2846억 원(계획)으로 약 12
배 증가하였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복지서비스의 단위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

13) 에이블뉴스,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장콜 단독탑승 거부, 소송 끝 구제,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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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Ÿ [부산사례] 부산진구에서 지적장애 1급 C씨(26)는 2022-2023년 3차례 

주간보호시설 입소를 거부당하면서 원인 모를 구토에 시달리는 등 극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했음14)

Ÿ [대구사례] 2023년 중증중복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500만 원씩 

갹출, 주간보호시설을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만들어 달서구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했지만 탈락되면서, 선정 기관 중에

도 이들의 중증 자녀들이 이용할 만한 곳은 없어서 반발15) 

(6) 가족 돌봄 과잉의존 역선택형 

Ÿ 보호자가 장시간 돌봄을 제공해 단기적으로 위험 가시성이 낮은 가구

가 우선순위 산정 알고리즘에서 뒤로 밀리고, 기관은 이탈·사고 가능

성 낮은 이용자를 선호해 구조적 미수급이 고착

(7) 해소방안

Ÿ 이러한 공급자 행태 기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면, 고지원강도 가산수

가, 위기대응 인력 표준, AAC 의무화, 연령탄력적 프로그램 설계, 통

합사례회의 강제 연계 사유구체화 등 인센티브·규범·운영 표준의 동시 

보정이 필요

3. 장애인 현황

가. 국내

Ÿ 2023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는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

의 5.1%1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장애인 판정이 

기능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Ÿ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처럼 특정한 질병이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

니라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넓은 범주에서 장애인으로 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17)

Ÿ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 인정의 범주도 차츰 확장되고 있음18)

14) 부산일보, 성인 중증 ‘입소 거부’는 일상… “이사까지 다녀요”, 2023.09.26.
15) 뉴스민, “갈 곳 없는 중증장애 아이들 어쩌란거냐”···달서구 지원사업 공모 탈락 갈등, 2023.04.27. 
16)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3년)
17) 박병배;조요한;공민호;김혜원;윤정로;이평복, 암, 혈액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검토에 대

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8) 문영빈,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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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해외

Ÿ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는 “정서, 인지, 인간관계, 

이동, 고통, 수면과 에너지, 신변처리, 시력” 기능의 제약을 기능적 장

애로 정의하며 전세계 장애출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5.6%가 장애 인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19) 

Ÿ 미국에서도 청력, 시력, 인지, 이동, 자기관리(self care), 자립생활 등 6

개 기능의 제약으로 장애 인구를 추정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18

세 이상 인구의 25.7%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20)

Ÿ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援法)」(2012)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의 정의에 ‘난치병 등(치료방법

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등 특수한 질병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함)’ 

추가21)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로 분류되는 난치병은 2013년 130개 

질병에서 2018년에는 359개 질병으로 늘어남

다. 유의사항

Ÿ 한국의 등록장애인 규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구

로, WHO나 미국과 같이 자가보고 또는 조사에 기반하여 기능상의 제

약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장애 추정치와 차이가 있음

Ÿ 한국의 등록장애인 비율과 국제사회의 기능 제한 기반 장애 인구 비

율은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장애 정의와 제도적 적용의 차이를 보여주

는 지표로 이해해야 함22)

19)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pp. 74-76 
20) Okoro, C. A., Hollis, N. D., Cyrus, A. C., & Griffin-Blake, S. (2018). Prevalence of 

disabilities and health care access by disability status and type among adults—United 
States, 2016.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7(32), pp. 882-887

21) 厚生労働省 社会･援護局障害保健福祉部, 障害者総合支援法における障害支援区分, 難病患者等に対
する認定マニュアル, 平成30年（2018年）6月

22) 문영민, 앞의 글 각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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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4대 일간지(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신문) 기사를 파이썬 웹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한 

결과 총 5,437건의 복지사각지대 관련 기사가 추출됨23)

Ÿ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관련 기사는 2005년 8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

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63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

후에도 300~500건을 유지

<그림 2> 복지사각지대 관련 언론기사 추이(2005-202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복지사각지
대 이슈분석(2024)) 

23) 정문식, 민소영, 조은영,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이슈분석 :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사
회복지정책과 실천, Vol.10, No.3, 2024.11, pp.1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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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가.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

(1) 「장애인복지법」

Ÿ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Ÿ 장애인의 정의, 등록, 복지서비스, 보조기기, 복지시설, 권익보호 등을 

규정

Ÿ 대부분의 지자체 장애인 조례가 이 법을 상위법으로 삼음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Ÿ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전반을 금지하고 권리구제 절차 규정

Ÿ 고용, 교육,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 광범위한 차별행위 규율

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특수 장애군 관련 법령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Ÿ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행동발달증진사업 등 규정

Ÿ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 대비 지원 정책의 근거도 이 법에서 파생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Ÿ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퇴원환자 지원 규정

다. 교육·고용·의료 등 분야별 법령

(1) 교육 분야 

Ÿ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설치, 통합교육,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제공 규정

(2) 고용 분야

Ÿ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의무고용제도, 고용부담금,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규정

(3) 의료·건강 분야

Ÿ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친화 검진기관, 건강관리사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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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급여·대여·수리 지원 근거

(4) 이동권·교통 분야

Ÿ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편의 지침 등

(5) 재산·후견 분야

Ÿ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법 및 가사소송법」

 - 제한능력, 후견 개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규정

Ÿ 「공공후견인 지원법(성년후견지원사업 관련 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 

기반)」

 - 공공후견제도는 법률이 아닌 민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반 운영

라. 복지급여·서비스 관련 법령

(1) 기초생활보장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자활지원 규정

 - 중증장애인·노인에게 별도 기준 적용 규정 포함

(2) 활동지원·돌봄

Ÿ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부터 「장애인지원서비스법」으

로 통합 논의 중)

 - 활동지원급여, 특례지원, 급여량 산정, 제공기관 기준 등

(3) 이동보조기기·편의증진

Ÿ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 · 공공시설의 접근성, 경사로, 화장실 등 설치 기준

마. 차별금지·인권보장 분야

(1) 「국가인권위원회법」

Ÿ 장애인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진정 → 시정 권고 가능

(2)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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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한민국이 비준 → 국내법과 동일 효력(헌법 제6조제1항)

Ÿ 차별금지, 자립생활, 접근성, 교육·고용·문화·정치 참여 등 규정

바.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시)

(1)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Ÿ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

Ÿ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Ÿ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Ÿ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Ÿ 장애인 이동지원 조례(장애인콜택시)

Ÿ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Ÿ 장애인 체육 지원 조례

Ÿ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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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분석(최근 자료)

가.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 학술자료

(1)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만성질환의 장애인정

을 중심으로 (문영민, 「보건사회연구」제45권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Ÿ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를 만성질환까지 넓힐 필요성을 법·제도

적으로 검토한 논문

Ÿ 영국·미국·독일·일본은 ‘기능 제한과 사회참여 곤란’을 기준으로 만성질

환도 장애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교

Ÿ 우리 법도 질환열거식 판정기준을 예시규정으로 보고, 기능·참여 중심

의 포괄적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에 대한 고찰(이병화·이송희, 「한국장애학」제9권제1호, 서울:한국장애학

회,2024)

Ÿ 제15조 개정 이후 장애인복지관 26곳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서비스 

실태와 욕구를 조사한 혼합연구

Ÿ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Ÿ 인력·예산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 체계 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

(3)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김희선, 「사회법연구」제36호, 서울:한국사회법

학회, 2018)

Ÿ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한계를 법적으

로 분석한 논문

Ÿ 자기결정권, 성년후견 이용,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조항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

Ÿ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도록 조사제·서비스 제공 의무 등 구체적 이

행 장치를 강화해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실제 복지로 이어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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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영문 학술자료 

(1) Current debates regarding deinstitutionalisation for 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Se Kwang Hwang, Kyung Mee Kim, Chung Eun Lee, 

Disability & Society vol. 39 no. 9ㆍ10,Abingdon : Taylor & Francis 

Group, 2024)

Ÿ 한국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 논쟁을 정리

한 논문

Ÿ 시설폐쇄 vs 지역사회 지원 확충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권리 기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Ÿ 주거·소득보장·돌봄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탈시설 이후의 빈

곤·고립’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

(2) Personal assistance, independent living, and people with 

disabilities(Riobóo-Lois et al.,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ScienceDirect, 2024)

Ÿ 2013~2023년 전 세계 개인보조(personal assistance) 제도를 종합 검

토한 체계적 문헌고찰

Ÿ PA가 충분히 제공될수록 장애인의 자립생활, 선택권, 사회참여가 크게 

향상된다는 증거를 제시

Ÿ 재원, 자격요건, 제공시간 상한 등 설계 방식에 따라 ‘실질적 권리’가 

되기도, 형식적 제도에 그치기도 한다는 점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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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장애인 복지 지원 현황 분석

가. 국내(한국) 현황

Ÿ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을 축으로 연금·수당, 활동지원, 

건강권, 발달장애·정신장애 지원법 등이 결합된 구조

Ÿ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활동지원 수급 대

상을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확대하고, 시설 거주

인의 자립생활 전환 시범을 2025년부터 본 사업화하겠다고 밝힘

Ÿ  그럼에도 장애인 관련 재정은 2020년 기준 GDP의 0.83% 수준으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그쳐, 소득보장·주거·개인보조 등 핵심 

영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나. 국외(주요국·국제 기준) 현황

Ÿ OECD는 장애 관련 사회보호 지출이 취업연령 장애인만 놓고 평균 

GDP의 약 1.5%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소득보장 뿐 아니라 조기 개입·

재활·고용지원이 결합된 패키지를 강조

Ÿ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제19조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해 살 

권리’를 명시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요구

Ÿ  그러나 CRPD 이행 점검 결과,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시설 중심 보

호, 재활기관 집중, 지역사회 기반 지원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

다. 종합 평가

Ÿ 정리하면, 한국은 제도는 폭넓게 갖췄으나 재정·서비스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국제사회는 CRPD에 따라 탈시설·지역사회 통합을 

공통 목표로 삼되 실제 이행 격차가 크다는 점이 핵심

Ÿ 한국 입장에서는 ▷장애 관련 재정비중 확대 ▷시설→지역사회 전환

에 필요한 주거·소득·개인보조 패키지 강화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이 주요 과제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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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로구 장애인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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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로구 장애인 정책 현황

1. 구로구 장애인 관련 예산

가. 개요

Ÿ 2025년 구로구예산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은 총 55,893,072천 원이

며 장애인복지과는 물론 총무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의약과, 건강증진과, 생활보장과 등에서 편성됨 

부서 정책 단위 최종항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총무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원활한 

구정운영

05 민간위탁금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

로지원인 위탁

14,600원*170시간*2명*12

월
59,568 59,568 0

총무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원활한 

구정운영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장애인공무원 보조기

기 물품구매

2,000,000원*1식 2,000 2,000 0

체육

진흥과

생활 및 

전문체육 

육성

생활 및 

전문체육 

활성화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

보조재원) 

 1) 장애인 스포츠강좌이

용권 지원(보)

110,000원*169명*12월 223,080 180,840 42,240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

원(보)
242,453 236,276 6,177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추진

평생학습

도시 조성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

램

10,000,000원*1년
10,000 10,000 0

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1) 장애인 이용권 지원

(보)

27,090,000원*1년
27,090 0 27,090

<표 1> 2025년 구로구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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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예산 편성의 구조적 한계와 예방투자 미비

Ÿ 구로구의 2025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액 자체는 일정 규모를 유지

하고 있으나, 부서 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 급여·시설

운영 등 전통적 지출 중심으로 편성 

Ÿ 특히 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조기개입, 골목 기반 레이더 구축 등 선

제적 위험관리체계를 위한 전담 예산 항목은 눈에 띄지 않는 바, 이러

한 구조는 행정이 이미 파악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사후적 

지원 구조를 강화할 뿐, 구조적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투자(Preventive Investment)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미미

민원

여권과

봉사행정 

구현

민원서비

스 개선

01 사무관리비

1)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800,000원*7대 5,60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

지 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 5,981,240 5,560,981 420,259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보) 48,849,170 43,644,2315,204,939

의약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관리 장애인치과 진료 운영 58,607 69,688 △11,081

구강보건

관리

01 사무관리비

 1) 어린이 및 장애인 구

강보건교육 자료 및 홍보

물 제작(보) 7,000,000원*1

년
7,000 3,660 3,340

의약품

관리
약무관리 장애인치과위생사 인건비 44,708 32,407 12,301

건강

증진과

구민건강 

증진

방문보건 

사업
장애인재활서비스 지원(보) 66,742 69,860 △3,118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

비

장애인재활서비스인건비

(보)
55,814 0 55,814

생활

보장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01 의료 및 회복비 

 

1)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보)

260,000,000원*1년
260,000 - -

합계 55,893,072 49,86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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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공무원 지원 인프라의 정체와 공공부문 선도성 부족

Ÿ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기기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개선 등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르고 있음

Ÿ 공공부문이 ‘모범 고용주’로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원

하고, 민간부문에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기대치에 

비해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 

라. 등록 장애인 중심의 지출 구조와 사각지대 대응의 미흡

Ÿ 장애인복지과의 시설운영·복지증진,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장

애인치과, 방문보건·재활서비스 등은 대체로 증가 또는 신규 반영된 

항목으로 확인 

Ÿ 이는 기존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중심의 복지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결

과라 할 수 있으나 예산들은 대부분 이미 등록되어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장애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Ÿ 반면 미등록·경계선 장애인, 은둔·고립 장애인, 고령 부모돌봄 가구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고위험 사각지대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한 전수조사, 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방문형 조기개입 등 탐색·예

방 예산은 탐지되지 않음

마. 장애인 의료·재활 접근성 개선의 제도화 필요

Ÿ 의료·재활 영역에서는 장애인치과 진료 운영비가 감소한 반면 치과위

생사 인건비는 증가하는 등 운영방식이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

이 눈에 띔

Ÿ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재활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

이며 특히 이동지원, 가정방문 재활, 야간·긴급 진료 연계와 같은 접근

성 강화형 서비스 구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Ÿ 따라서 장애인을 위시한 위기가구 중심의 의료·재활 지원체계로 전환

하기 위한 구조적 예산 편성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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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단위 항목(4단계) 예산액 전년도 증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보) 163,594 174,076 △10,482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 119,656 119,056 60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3,200 43,200 0
장애인단체 지원 48,413 49,761 △1,34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보) 3,527,584 3,321,611 205,973
장애인 쉼터 운영 7,374 7,584 △21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1,600 41,600 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보) 646,373 611,200 35,173
구로 뇌병변비전센터 운영(보) 652,290 601,200 51,090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 7,400 8,000 △6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보) 285,513 281,640 3,873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7,900 7,900 0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운영지원(보) 388,643 175,563 213,08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41,700 28,100 13,600

소계 5,981,240 5,470,491 510,749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305,708 46,458 259,250
구 주관 행사 수어지원 1,500 1,500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lot주차관리시스템유지관리 10,600 27,500 △16,900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2,850 22,000 △19,150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01,800 102,400 △600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00 15,000 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보) 646,249 594,300 51,949
장애인일자리지원(전일제)(보) 1,623,997 1,567,300 56,697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보) 285,706 281,000 4,70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 지원 33,000 33,000 0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7,000 37,000 0
장애인 편익 증진 34,837 38,010 △3,17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보) 33,578,532 29,802,384 3,776,14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보) 735,916 440,996 294,920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385,010 385,160 △15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600 1,100 △50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보) 120,940 100,940 20,000
장애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16,350 16,590 △240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 7,878,206 7,612,760 265,44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보) 30,000 30,000 0
장애인식개선 교육 3,240 3,300 △60
장애수당(기초) 지급(보) 1,524,490 1,419,546 104,944
장애수당(차상위) 지급(보) 568,242 529,164 39,078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보) 338,503 336,561 1,942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스마트기기 지원 15,000 35,000 △20,0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보) 467,620 165,262 302,358
복지용구 대여 다름센터 운영 68,274 0 68,274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17,000 0 17,000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3,000 0 3,000

소계 48,849,170 43,644,231 5,204,939

<표 2> 2025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관련 예산(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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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서비스 중심 구조 속에서 ‘위기예측 전담 예산’의 부재

Ÿ 2025년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9.33%,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11.92% 증가)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연금, 각종 일자리지원 등 소득·돌봄 관련 지출

이 두드러짐 

Ÿ 반면, 사전 위기예측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데이터 구축·위험지

표 개발·전수조사·통합사례관리 시스템 등은 독립된 예산 항목으로 거

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Ÿ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연금·수

당과 같은 본류 예산과 별개로, 사전위험 탐지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

한 전담 사업군(빅데이터·AI 기반 위험예측 시범사업, 은둔·미등록 장

애인 전수조사, 통합위기 대시보드 구축 등)을 신설하고 꾸준히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

나. 고위험군 사업을 ‘위기 신호 센서’로 활용

Ÿ 표를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예산이 대폭 확충되

고,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고

위험군 대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스마트

기기 지원은 예산이 축소되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기

술 기반 사업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인상

Ÿ 이들 사업은 서비스 항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기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센서(sensors)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실시

간 모니터링·위기데이터 축적 기능을 가진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방문기록·위기 징후를 표준화된 지표로 수집·분석하여 통합위기 레지

스트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다. 센터·시설망 확충을 ‘사각지대 허브’로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됨

Ÿ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구로 뇌병변비전센터, 장

애인가족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복지용구 대여 다름

센터 운영,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등은 센터·시설·특화서비스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Ÿ 특히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복지용구 대여센터, 전동보장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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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신설 등은 농아인, 이동제약 장애인 등 세부 집단의 권리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임 

Ÿ 그러나 이러한 센터·시설이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구조”에 머무를 경우, 실제로는 센터 접근이 어려운 은둔형·미등록·복

합위험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각 센터

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위기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Ÿ 예컨대, 센터가 동 주민센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와 정기적으

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 중단자·장기 미이용자·대기자 명단을 분석하

여 위험신호로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Ÿ 센터 종사자에게 사전 위기예측 관점을 교육하여, 프로그램 참여 중 

관찰된 위험 징후를 통합사례관리 체계에 자동 연계하는 등, 센터망 

자체를 사각지대 조기 발굴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됨

라. 의사소통·편익·인식개선 사업을 ‘사회적 고립·인권위험 예측’과 연계

Ÿ 장애인 편익 증진,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구 주관 행사 수

어지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장애인편의증

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은 물리적·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

Ÿ 특히 수어통역, 의사소통 권리증진, 장애인식개선은 사회적 고립·차별·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2차 위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 

Ÿ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은 주민·상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골목 레이더’로 확장될 수 있고, 수어통역센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의사소통 곤란·민원 반복·서비스 중단 등 특정 패턴을 

위험신호로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Ÿ “시끄러운 도서관” 같은 사업은 발달·정신·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

고 불안·위축을 완화하는 관문이 될 수 있음 

Ÿ 이들 사업의 운영지침과 평가지표에 참여 인원·만족도뿐 아니라 ‘사각

지대 발굴 건수’, ‘위기신호 포착 후 연계 사례 수’ 등 예방·위기예측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고, 인식개선·편의증진 사업을 사각지대 해소 체

계의 중요한 축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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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관련 구로구 주요업무계획(2025)

가. 구로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조사24) 

(1) 사업취지

Ÿ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조사

Ÿ 조사기간 : 2025. 1월 ~ 12월

Ÿ 조사대상 : 약 7,500가구(중앙/지자체 발굴 대상자)

   - 중앙발굴 :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 지자체발굴 : 서울시 기획발굴 기준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Ÿ 위기정보 : 총47종(체납,고용,주거,건강,위기 등)

(ㄴ)  AI활동 초기상담 심층상담 실시

Ÿ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① 사전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선별 후 

AI콜 발신 ② 회신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 심층상담

(ㄷ) 주민등록 사실조사 병행 기획조사 실시 및 발굴 지원

Ÿ 조사대상 : 비대상자(연락 불가, 거주지 확인 불가)

Ÿ 조사내용 :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

24) 구로구 2025년 주요업무계획, 생활보장과

상담요청

및 발신

인사 및

본인확인
위기확인

복지욕구

확인
상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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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4년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가. 개요

Ÿ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복지 전담부서가 있는 자치구 10곳

을 대상으로 4년간 예산과 구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자치구별 

장애인 정책의 비중을 가늠하였음

Ÿ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또는 

취약계층 복지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비교가 어려우므로 제외하였음

Ÿ 장애인복지 전담부서가 없다가 중간에 생긴 경우는 당해 연도부터 기

재하였음

자치
구 부서(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구성
비 예산 구성

비 예산 구성
비 예산 구성

비

강남 장애인복지과 59,419,864 4.95% 69,882,052 5.44% 76,177,658 5.91% 85,231,652 6.20%

강동 장애인복지과 53,731,404 6.16% 63,734,879 6.50% 70,435,654 6.82% 85,033,535 7.75%

강서 장애인복지과 80,438,681 6.95% 96,650,651 7.88% 103,872,195 8.21% 119,457,507 9.19%

관악 장애인복지과 37,458,510 4.14% 46,969,337 4.83% 50,315,424 5.02% 54,801,098 5.19%

구로 장애인복지과 - - - - 61,217,213 6.52% 68,864,090 7.00%

노원 장애인복지과 77,039,205 6.73% 92,243,255 7.51% 102,776,932 7.75% 110,165,636 8.52%

동작 장애인복지과 - - - - 39,611,432 4.63% 37,916,626 4.29%

송파 장애인복지과 46,447,781 4.36% 59,702,069 5.08% 65,808,384 5.45% 72,935,432 5.88%

은평 장애인복지과 48,375,947 4.78% 61,945,222 5.70% 68,369,913 6.16% 78,004,478 6.70%

중랑 장애인복지과 38,498,517 4.25% 48,701,942 4.79% 55,727,511 5.20% 62,375,045 5.54%

평균 55,176,239 5.29% 72,330,768 6.58% 69,431,232 6.17% 77,458,510 6.63%

(출처 : 각 자치구 홈페이지)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4년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장애인복지과로 분류된 자치구만 선별,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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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4년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단위: 천원) 

<그림 4> 서울시 자치구별 최근 4년간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구성비(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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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장애인 인구(명) 장애인복지과 
예산 (천원)

1인당 
장애인복지과 
예산액(원)

강남구 15,434 85,231,652 5,522,330.7
강동구 18,967 85,033,535 4,483,235.9
강서구 27,946 119,457,507 4,274,583.4
관악구 19,959 54,801,098 2,745,683.6
구로구 19,228 68,864,090 3,581,448.4
노원구 25,807 110,165,636 4,268,827.7
동작구 14,038 37,916,626 2,700,999.1
송파구 20,173 72,935,432 3,615,497.5
은평구 21,324 78,004,478 3,658,060.3
중랑구 20,066 62,375,045 3,108,494.2
평균 20,294 77,478,510 3,795,916.1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표 4>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인구(2024년 기준, 단위: 명,천원,원)

<그림 5> 1인당 장애인복지과 예산액(2025년 기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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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Ÿ 최근 4년(’22~’25)간 장애인복지 전담과를 둔 10개 자치구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확대 

Ÿ 평균 예산은 5.5백억 원 (22)→7.2백억 원(23)→6.9백억 원(24)→7.7백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구성비도 4개년간 5.29%에서 6.63%로 

1.34%p 높아짐  

Ÿ 2025년도 장애인전담부서 예산만 보면 강서구(약1,194억 원, 9.19%), 

노원구(약1,101억 원, 8.52%), 강남구(약852억 원, 6.2%), 강동구(약850

억 원, 7.75%)으로 나타나며 구로구는 약 688억 원(7.0%) 규모임

Ÿ 구로·동작은 부서 편제 변경 영향으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동작 ’25 

소폭 감소) 

Ÿ 전반적 추세는 지역 돌봄·재가서비스 강화에 맞춘 예산 우선순위 상향

으로 해석됨

Ÿ 전담부서가 있는 10개 구의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379.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552만 원), 강동구(448만 원), 

강서구(427만 원), 노원구(427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로구는 약 

358만 원으로 7위에 랭크

Ÿ 동작구(270만 원), 관악구(275만 원), 중랑구(311만 원)으로 상위권과 

하위권간 격차가 약 2배였으며 동일 광역권 내 재정·서비스 접근의 불

균형이 뚜렷함 

다. 시사점

Ÿ 1인당 예산을 현재 약 358만 원(평균 380만, 상위권 430만 내외)에서 

2026년(통합돌봄 시행 원년)까지 1인당 400만 원, 2027년 430만 원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

Ÿ ‘필요도 가중 배분’ 공식 도입

Ÿ 중증도, 65세 이상·단독가구·만성질환 동반, 긴급돌봄 이력 등에 가중

치를 둔 내부 배분공식을 마련하여 같은 총액으로도 체감 효율 제고

하되 여기에 중장년 발달장애인도 함께 고려

Ÿ 구민 1인당 예산·분야별 집행률·성과지표를 대시보드로 공개. 예산 증

액의 사회적 합의 형성, 국·시비 공모사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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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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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사례

1.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시스템 진단(국내)

가.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Ÿ 보건복지부·행안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

템’을 통해 단전·단수·가스차단, 건강보험료·고용보험 정보 등 위험 신

호를 모아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예측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연

계를 하는 구조를 운영 중

Ÿ 2024년부터 AI가 발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본상황·위기 

수준·욕구를 파악하는 ‘AI 활용 초기 상담 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1

차 위험선별은 기계가, 심층상담과 방문은 공무원이 맡도록 분업을 고

도화(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

Ÿ 이 시스템은 대상 범주를 ‘위기가구’ 전반으로 두지만, 실제로는 장애

인·중증질환자·독거장애인 가구가 단전·연체·소득 급감 등 지표에 자주 

포착되기 때문에 장애인 위험 예측·조기 발굴의 국가 인프라로 기능한

다는 점이 강점임 

Ÿ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외국인 아동 출입국 등

까지 위험정보를 넓혀, 장애인·이주배경 아동이 함께 있는 가구의 위

기도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개선 중

Ÿ 다만 장애 ‘등록’ 자체를 예측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미등록·경계선 장

애인의 발굴에는 학교·보건소·복지관 데이터와의 추가 결합이 과제로 

남아 있음

나. 서울 강남구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초기상담 모델

Ÿ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의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2차 시

범사업에 참여, 연 6회 실시하는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의 1차 상담

을 AI 전화가 수행하는 모델 구축 

Ÿ 한 차수당 약 2,000명, 연 1만 2천 명에게 전화가 가며, 시나리오 기

반 질의응답으로 본인 확인→위기파악→욕구 확인→추가상담 안내→

결과 전송으로 진행

Ÿ 2024년 1차(1912명), 2차(2036명), 3차(1602명), 4차(1971명)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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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상자에게 초기 상담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가구를 찾아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지원25)

다. 용산구 장애인복지관 똑똑 복지(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

(1) 개요

Ÿ 미등록·신규·복지단절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음사업 ‘똑똑복지’ 

국비지원 받아 시행

Ÿ 용산구 내 장애인 조기 발견과 복지 서비스 연결을 위한 민·관,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Ÿ 찾아가는 똑똑복지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지원, 긴급 위기가정

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 목표

Ÿ  ‘똑똑복지’ 사업은 용산구청과 16개 동주민센터, 지역 내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을 조기 발굴하고, 개인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

(3) 주요사업내용

Ÿ 미등록 장애인 대상 등록 서비스 안내 및 동행상담 지원

Ÿ 신규 등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Ÿ 복지 단절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보 우편 발송

Ÿ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Ÿ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운영

Ÿ 장애·비장애 주민이 함께하는 ‘똑똑복지 주민 이음조사단’ 활동

Ÿ 장애인 권익옹호 및 긴급지원

라. 국내 사례가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

Ÿ 국내 사례는 구로구가 ‘장애인 특화형’ 위험예측·조기발굴 체계를 설계

할 때 국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되, 지역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화해

야 함을 시사

Ÿ 첫째, 보건복지부·행안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AI 초기상

25) 강남구,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초기 상담에 AI 도입, 강남구청 보도자료,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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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이미 단전·단수, 연체, 소득급감 등 위기가구 신호를 상시 포착하

고 있으므로, 구로구는 이를 장애인 부서와 연동해 “위기가구 중 장애

인 가구”를 자동 분류·우선 방문하는 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둘째, 이 시스템이 아직 미등록·경계선 장애인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로구는 학교·보건소·복지관·장애인복지관·주간

보호센터·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하는 구로형 로

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결석·영유아검진 미수검·발달지연 의

심 등 교육·보건 지표를 장애위험 신호로 편입

Ÿ 셋째, 강남구처럼 AI가 정기조사의 1차 상담을 수행하고 공무원은 심

층상담·방문에 집중하는 업무 분업 모델을 도입하되, 구로구는 별도의 

장애인용 상담 시나리오(의사소통 방식, 보호자 응답, 인지장애 고려 

등)를 설계하여 발달·정신·중증장애 가구의 응답률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화

Ÿ 넷째, 용산구 장애인복지관의 ‘성인사회참여 지원팀(개인예산제)’과 ‘똑

똑 복지’와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 구로구도 위험예측으로 발견된 대

상자를 단순 급여 연계에서 끝내지 않고, 개인예산·사회참여 프로그램·

민간서비스와 연동하는 사후경로 설계를 통해 “발굴–지원–자립”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Ÿ 마지막으로, AI 전화상담·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설명책

임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족단체·복지관이 참여하는 거버

넌스를 통해 알고리즘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시스

템의 수동적 활용에 머물지 말고 구로구형 장애인복지 예방 플랫폼으

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

2.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시스템 진단(해외)

가. 해링게이 자치구26)

(1) 개요

Ÿ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London Borough of Haringey)는 인구 29만 명

(2024)으로 2011년 이후 65세 이상 주민이 24% 증가하고 15세 미만 

어린이는 8% 감소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

26)런던에 속한 자치구로 면적 29.59 km²., 인구 293,503명(2025년 기준)이며 주민의 38%가 흑인, 아
시아계, 소수민족(BAME)으로, 26%는 '백인 기타'로 1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문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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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링게이 자치구는 관내에서 1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

문화 지역이며, 주민의 38%가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BAME)이

고 나머지 26%가 백인으로, 백인이 ‘기타’로 분류될 정도로 외국계가 

많이 살고 있음 

Ÿ 해링게이 자치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요금부과에 대해서 조례로 매

우 자세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모

범이 되고 있음 

(2) 해링게이 자치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요금부과 원칙

(ㄱ) 목적 및 관리주체

Ÿ 본 정책의 목적은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개인

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음

Ÿ 요금 부과 절차의 관리 및 이후 청구 업무는 해링게이구청 성인사회

서비스국(Adult Social Services) 산하 소득극대화 및 개인예산 재무서

비스과(Income Maximisation and Personal Budget Finance Service)

에서 시행27)

(ㄴ) 적용 대상

Ÿ 18세 이상으로, 자택·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요금 부과형 서비스(홈케

어, 개인예산 등) 이용자

Ÿ 요양원 상주자(Residential/ Nursing Home)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

지만, 요양원 거주자가 별도로 데이케어나 비거주시 서비스를 받거나, 

연 8주 이내의 가족 단기 휴식(Respite Care-가족을 돌봄 부담에서 잠

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잠시 수용되는 경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됨

(ㄷ) 법적 근거

Ÿ 영국 의회는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에서 지방정부의 돌봄 및 

비거주형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각 지방정부는 이 기준에 맞춰 요금 정책을 수립해야 함

Ÿ 해링게이 자치구는 2014년 돌봄법과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요금 정책

을 수립

(ㄹ)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비스

Ÿ 1983년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1983)」 제117조에 따라 제공

27) London Borough of Haringey:local authority assessment, 7 February, Care Quality 
Commis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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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후돌봄서비스(After-care services)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Ÿ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언이나 평가, 지역사회 돌봄 필요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 (해설) 1983년 「정신건강법」 제117조의 사후돌봄서비스란 강제입원 치료

를 받고 퇴원한 사람 중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회복하

고 재입원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강의료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주거(지원

주거 포함), 직업·사회복귀 지원, 약물·치료, 사례관리 같은 폭넓은 서비스

를 말하며, 이때 「정신건강법」 제117조는 NHS 통합케어기구(ICB)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무상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며, 영

국 상원도 제117조에 ‘요금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사후돌봄에 요금을 청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ㅁ) 요금 설정

Ÿ 요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

Ÿ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자치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Ÿ 요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ㅂ) 개인예산 관련 ‘부과 가능 금액’ 산정

Ÿ 법령은 개인예산과 관련하여 ‘부과 가능 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는

데, 이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후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을 의미

Ÿ 이 기준은 개인이 자신의 예산을 지자체가 계약한 서비스에 사용하든, 

직접지급금으로 수령하든, 혹은 이 둘을 병행하든, 동일하게 적용

Ÿ 모든 개인예산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0% 부과 대상으로 간주

  ※ (해설) ‘개인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돌봄서비스 총 비용을 말하며, 

‘부과가능금액’은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본인 부담 

상한선을 의미. 예컨대 개인예산이 ￡400이고 부과가능금액이 ￡80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은 ￡80이며, 나머지 ￡320은 지자체

에서 부담한다. 이때 ‘100% 부과 대상’이란 법령에 의한 감면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정가를 100% 부과한다는 뜻으로, 에누리 없이 서비스의 정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산출한다는 의미

(3) 소득보장 및 평가

(ㄱ) 연금신용보장, 소득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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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금 부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이 보건복

지부가 정한 최저소득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ㄴ) 기타 소득의 처리

Ÿ 소득에는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근로소득, 연금이 포함되며, 일반적

으로 소득은 연금신용보장 또는 소득보조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취

급되나 다음의 예외가 있음

(i) 간병수당, 장애생활수당의 간병요소, 개인자립지원금의 일상생활 요소는 

소득으로 간주

(ii) 개인 상해 보상 합의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허용범위에서 소득에 포함

(ㄷ) 소득평가

Ÿ 서비스 이용자가 1인 가구인 것으로 간주하여 실시

Ÿ 소득은 소득세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주거비, 지방세를 공제

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주거비와 지방세는 관련 급여가 차감된 

순액으로 평가)

Ÿ 참전용사연금 및 전몰군인유족연금은 평가에서 제외

Ÿ 서비스 이용자가 야간돌봄을 위해 공제 한도 이상을 제3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Ÿ 근로소득은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평가에서 제외

Ÿ 특정 상황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

로 소유권이 있는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 

평가에 포함

(ㄹ) 장애 관련 급여의 처리

Ÿ 야간돌봄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생활수당, 개인자립지원금 또는 간병수

당은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로 야간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

우는 소득평가에서 제외

Ÿ 이는 간병수당의 상하위 급여 간 차액, 개인자립지원금의 일상생활 항

목 중 강화 급여와 표준 급여 간 차액, 장애생활수당 돌봄요소 중 상

위 급여와 중위 급여 간 차액에 해당함

Ÿ 장애생활수당 및 개인자립지원금의 이동권(mobility)부분은 소득 산정

에서 제외

(ㅁ) 장애 관련 지출의 처리

Ÿ 평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 관련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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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은 장애 및 연령 관련 공제액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 

Ÿ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공제율은 40% 적용되며, 장애 관련 지출

이 40%를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초과 지출에 대한 증빙자

료를 제출 하고 재정평가 면담을 거쳐 공제율을 최종 결정

(ㅂ) 저축금의 처리

Ÿ 저축금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저축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되며, 저축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함

Ÿ 이 상한선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Ÿ 공동명의의 저축금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소유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간주됨

Ÿ 특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

로 소유권 또는 권리가 인정되는 저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저축금은 이용자의 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됨

(4) 복지서비스

(ㄱ) 중간돌봄(Intermediate Care)

Ÿ 법령에 따라 최대 6주 이내의 중간돌봄(=병원 퇴원 직후 회복을 돕기 

위한 단기 지원) 및 재활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Ÿ 중간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재활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

로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음

(ㄴ) 서포팅피플(Supporting People) 서비스

Ÿ 서포팅피플 프로그램은 고령자, 장애인, 정신건강관련자, 학대피해자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돌

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돌봄통합

지원과 유사한 개념

Ÿ 주택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지자체 또는 주택협회 임차인은 자동으로 

서포팅피플 서비스 무상 이용 자격을 보유하며,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재정평가를 신청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받을 수 있음

Ÿ 지역사회 장비 또는 소규모 주거개조로 제공되는 보조기술은 요금 부

과 대상에서 면제되며, 지역사회 알람서비스는 주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재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액요금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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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Ÿ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

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법적으로는 공

인 사회주택 공급자(Registered Provider of Social Housing)로 등록되

어 있음

Ÿ 우리나라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수행하

는 공공임대 역할을 공기업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구조

라고 볼 수 있음 

Ÿ 주택협회 임차인(Housing Association Tenant)이란 이러한 주택협회 

소유의 사회주택을 빌려 사는 사람을 가리킴

Ÿ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월세가 시장가보다 훨씬 싸고, 임대

계약이 안정적임

구분 내용 우리나라 유사 개념

지역사회 장비
일상생활 보조용품
※ 예 : 휠체어, 지팡이, 욕실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
업
노인복지용구급여(장기
요양보험)

소규모 주거개조

집 안을 조금 고쳐서 생활이 편해지게 
하는 작은 개조
※ 예 : 문턱 제거, 화장실 손잡이, 경사
로 설치 등

노인·장애인 주거환경개
선사업 
저상화 리모델링

보조기술

장애나 고령으로 신체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 기술장비를 이용해 일상생활
을  돕는 것
※ 예 : 음성명령 조명, 자동문, 인공지
능 스피커, 전동침대 등

스마트돌봄기술
(지능형돌봄) 

지역사회 
알람서비스

비상호출기, 경보장치 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
전안심서비스

원격돌봄장비

알람서비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센서, 무
선통신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쌍
방향 통신 가능
※ 예 : 낙상감지, 심박수·혈압·당·체온·활
동량 감시

ICT 돌봄서비스(독거노
인·장애인 안전확인)

<표 5> 영국의 서포팅피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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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링게이 자치구 사례가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

Ÿ 해링게이 자치구 사례는 구로구가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

해 “요금부과·소득보장·주거·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Ÿ 해링게이의 경우 영국의 돌봄법(Care Act 2014)과 정신건강법 제117

조를 근거로 지방정부의 요금부과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

례 수준에서 세부 원칙까지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입원 후 사후돌봄, 

평가·사정, 최대 6주 이내의 중간돌봄, 기본적인 지역사회 장비·소규모 

주거개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금 부과를 금지하여 위기·전환

기 장애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회피하지 않도록 설계한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Ÿ 우리나라도 법령을 통해 “반드시 무상이어야 할 서비스”와 “소득·재산

에 따라 본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고, 정신장애·퇴

원환자·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에게 무상 또는 강화된 감면 원칙을 명

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조례가 일선 복지

행정 현장에서 누수가 없도록 촘촘한 레이더 역할을 수행해야 함

Ÿ 해링게이는 연금·각종 급여·근로소득·저축을 종합 평가하되, 장애 관련 

추가비용의 일정 비율(예: 40%)을 공제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임 

Ÿ 요금 부과 후에도 최저소득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하한선을 설

정하고, 근로소득은 평가에서 제외해 “일할수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은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액

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근로현실에 많은 시사

점을 줌 

Ÿ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령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능한 방법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회피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

자체가 소득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있으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이 경

우에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자인 장애인

들의 근로소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자격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소득보전의 규모와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Ÿ 해링게이는 소득 극대화 전담부서가 각종 급여·감면·주거급여를 안내



- 50 -

하고, 개인예산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와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로서의 돌봄·주거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 서포팅

피플, 주택협회, 원격돌봄기술을 결합해 주거·복지·돌봄을 통합 제공함

으로써, 고령·장애인의 고립·재입원·노숙을 예방 중

Ÿ LH, 사회주택,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해 장애인 공공임대, 방문돌봄, 

보조기술, 응급알람 정책묶음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풍선

효과로 인한 다른 지원책의 취소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Ÿ 요금·소득·주거·돌봄 통합 접근이야말로, 형식상 ‘서비스 존재’에도 불

구하고 실제 이용은 포기하는 숨은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구로구형 예방 전략이 될 것임

나.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1) 개요

Ÿ 미나토구는 일본 도쿄도에 속한 자치구로 옛 에도성 남쪽의 이른바 

‘성남’지역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27만 명(2025.9월)이며, 48개국 대사

관과 혼다, 미쓰비시, NEC, 소니, 후지쯔, 도시바 등 대기업들의 본사

가 위치한 도쿄의 중심지

Ÿ 미나토구의 장애인 수는 해당 장애인수첩 보유자에 의할 때 2021년 

기준으로 신체장애인 4,923명(1.90%), 발달장애인 948명(0.37%), 정신

장애인 1,812명(0.70%)으로 단순 합계는 전체 인구 대비 2.97%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중복 장애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28)

   ※ (참고) 일본 도쿄도의 장애인 분류는 신체장애자수첩소지자(시각·청각·언

어·지체·내부장애인), 사랑의수첩소지자(발달장애인), 정신장애보건복지수첩

소지자(정신장애인)으로 나뉘며 해당 수첩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애

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첩 소지 여부만으로 장

애인 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음

(2) 미나토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시설(2021년) 현황

(ㄱ) 기본시설

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7개소)

Ÿ 미나토구는 본청과 6개 주민자치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이 부분이 다른 자치구와 구별되는 점)

② 보건소(1개소)

28) 港区地域保健福祉計画　(令和３(2021)年度～令和8(2026)年度)　令和５(2023)年度改定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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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립시설(6개소)

Ÿ 장애인학대방지센터(본청), 장애보건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실, 아동

발달지원센터, 아동상담소, 정신장애인지역활동지원센터

(3) 장애인 취업지원

(ㄱ) 취업계속지원 A형 사업소(4개소)

Ÿ A형 사업소는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복지서비스의 성격과 실제 근로의 성격을 모두 가지

는 하이브리드형 일자리 사업소

Ÿ 미나토 장애인복지사업단 ‘가가야키’ 「카페 두(Café Deux)」, 「트로아

(Trois)」, 아틀리에 레다크래프트(Atelier Leda Craft), 에가오 워크스

(Egao Works)

(ㄴ) 취업계속지원 B형 사업소(8개소)

Ÿ B형은 고용계약 없는 작업훈련 중심의 일자리로 복지서비스의 성격

Ÿ 미나토구 니시아자부 작업소, 미나토 워크 아크티, 공방 라피르(정신장

애인 지역활동지원센터 내), 카제노코카이 다카하마 생활실습소, 미나

토 공방, ISF 넷 베네피트 아오야마, 어플라우즈 미나미아오야마, 

MUSE 935

(ㄷ) 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사업소(4개소)

Ÿ 라이프앤워크, 디캐리어 시바우라 오피스, 리바트레 시나가와, 리타리

코 워크스 신바시 => 취업이행지원과 취업정착지원 모두 제공

※ 취업이행지원 : 일반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직무적응·면접 대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취업정착지원 : 취업 후 직장 적응, 직무·대인관계 문제 해결, 근속 유

지(정착)를 돕는 사후지원 서비스

(ㄹ) 취업이행지원 사업소(2개소)

Ÿ 미나토 장애인복지사업단 ‘하바타키’, 디캐리어 IT엑스퍼트 다초오피스

(ㅁ) 취업정착지원 사업소(1개소)

Ÿ 에가오 워크스

(4) 자립지원

(ㄱ) 생활돌봄사업소(6개소)

Ÿ 생활돌봄(生活介護)은 주간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기

능훈련·간호 케어 등을 제공하는 일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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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방(工房) 아미, 신바시 하츠라츠 타이요, 니시아자부 작업소, 카제노

코카이 다카하마 생활실습소, 신바시 하츠라츠 타이요 아오조라, 장애

인 지원 홈 미나미아자부

(ㄴ) 지적장애인 그룹홈(11개소)

Ÿ 일본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이 지적장애를 동반하면 지적장애에, 지적장

애를 동반하지 않으면 정신장애에 분류함

Ÿ 시로가네 홈, 가정수산장려회 ‘카사 아카사카’, 가정수산장려회 ‘카사 

시바우라’, 장애인 그룹홈 시바우라, 1호선 홈, 롯폰기 힐사이드 홈, 2

호선 홈, 카게토모 그룹홈크라이스하임 다카나와, 미나미아오야마 2초

메 공공시설, 시바우라 4초메 그룹홈

  ※ 가정수산(家庭授産)은 가내수공업 형식의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며 장

애인이나 고령자가 간단한 제조, 포장, 수공 작업을 수행하고 지자

체나 법인이 일감 연결, 재료 제공, 검수 및 대금 지원을 함

(ㄷ) 정신장애인 그룹홈(4개소)

Ÿ 미나미 시바우라 베이 홈, 어플라우즈 하우스 미나미아자부, 935패밀

리 원, 미나미 아오야마 2초메 공공시설

(ㄹ) 시설입소지원(2개소)

Ÿ 신바시 하츠라츠 타이요, 장애인 지원 홈 미나미아자부

(ㅁ) 장애인주택(1개소)

Ÿ 시티하이츠 다케시바

(ㅂ) 미나토구 복지매점(1개소)

Ÿ 하나미즈키

(ㅅ) 미나토구 복지 찻집(4개소)

Ÿ 민들레, 니지아자부 작업소「카페 펠리체」, 니시아자부 작업소 「카페 

플뢰르」, 미나토 공방 「아지사이안」

(5) 미나토구 장애인복지시설이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

Ÿ 미나토구는 장애인의 일·주거·돌봄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설계했음

Ÿ 취로계속지원 A형(근로계약·최저임금 보장)과 B형(작업훈련 중심), 취

업이행·정착지원(취업 전·후 지원), 생활개호(중증 주간돌봄), 그룹홈(소

규모 주거)까지 단계별 포트폴리오가 촘촘하게 배치 

Ÿ 특히 공공청사 또는 지역거점 내에 장애인 일터를 배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고, 보건소·지구지소·문화시설과 코로케이션으로 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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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직업훈련을 근로경험으로, 이어서 지역 고용

으로 이어지기 쉬운 공간 구조를 조성  

Ÿ IT·제조·카페 등 직종 다변화로 개인 적합성을 반영했고, 민관(법인·기

업)과의 협업으로 시장 연계형 수익모델을 시도하였음

Ÿ 구로구도 ①구 단위 통합로드맵(취업 전–중–후, 주거·돌봄 연계) ②청

사·보건소 등 생활권 거점 내 작업장 내재화 ③ 직종 전문화(IT·디자인·

푸드 등) ④ 공공조달 연계 ⑤정착지원(취업 후 문제 해결)의 제도화 

⑥그룹홈·응급안전·보조기술을 패키지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 

Ÿ 아울러 ‘가정형 위탁작업(家庭授産)’의 현대적 변형을 통해 재택·단시

간 근로 옵션을 넓히고, 성과는 구 단위 대시보드로 공개해 고용·소득·

퇴사율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Ÿ 구로구는 강점인 제조·IT 인프라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

업–주거–주간 돌봄을 한 흐름으로 묶는 구 단위 패키지를 보강할 경

우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다른 자치구 대비 강점이 있

으며, 구청·보건소·문화시설 내부와 산업단지 인근에 카페·공방·IT훈련

실을 함께 배치하고, 공공조달로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매출, 

고용의 선순환 모델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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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우수사례

가. 진주시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

Ÿ 진주시는 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교육지원청·장애인복지관·의료기관·장애인단체 

등 7개 기관과 MOU를 맺고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 

운영 중

Ÿ 학교·보건소·복지관에서 포착된 미등록 또는 서비스 미이용 장애인을 

행정망(행복e음 등)과 연동해 상시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담 인력이 

사례를 접수하면 시청 통합창구에서 바로 상담·등록·서비스 계획을 세

운 뒤, 필요한 급여·바우처·일자리·재활 서비스를 “원패키지”로 통합 

Ÿ 현장에서는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읍·면·동 복지

플래너가 1차 관문이 되고, 시청 장애인복지 담당이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음 

Ÿ 즉, 발굴–등록–연계가 기관별 ‘각개전투’가 아니라, 공동 사례회의·공동 

관리대장·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점에서 참고하기 좋은 민관

협력 사례

나.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학대·미등록 장애인 패스트트랙」

Ÿ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454개 종합사회복지

관 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소외·학대 피해 미등록 장

애인을 함께 발굴·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운영 중

Ÿ 동네 복지관이 학대·방임·빈곤 상황의 장애의심 이용자를 발견하면, 공

단과 연계해 장애심사를 일반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

고, 동시에 긴급생계·쉼터·상담·법률 지원 연결 

Ÿ 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초기 발굴과 지속 사례관리, 공단은 전문 심사·

제도 연계(장애연금·보험료 지원 등) 담당

Ÿ 복지관–공단–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개별사례를 

놓고 지원 우선순위·역할을 조정하는 현장 운영 체계에 있음

Ÿ 미등록·학대피해 장애인처럼 제도 밖·권리 밖에 놓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민관협력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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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1)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통합창구

Ÿ 프랑스는 2005년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참여·시민권에 관한 법」 이

후, 각 도(Département)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MDPH29)) 를 설치해 

한 곳에서 신청–평가–권리부여–서비스 연계’를 하는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중30)

Ÿ MDPH 안의 장애인권리·자율성위원회가 당사자의 생활계획에 맞춰 어

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하면, 이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 내 ‘일상·사

회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비입소형 사회적 자립지원 서비스(SAVS)31)와 

SAVS에 의료·심리·재활 지원이 결합된 성인 장애인 의료·사회적 자립

지원 서비스(SAMSAH32)) 등을 제공

Ÿ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고, 재원은 

건강보험공단·도·국가가 분담하는 구조 

Ÿ 한국의 행정구조에 비유하면 시·도 단위 장애인지원센터에 민간동행서

비스(방문·동행·상담)를 제도적으로 엮은 모델에 가까우며 행정(권리부

여)과 민간기관(현장서비스)의 역할분담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

(2) APF 프랑스장애인협회 

Ÿ APF33) France handicap 은 프랑스 전역에 지부를 둔 대형 장애인 단체

Ÿ 권리옹호, 동료상담, 지역센터, 가족지원, 교육·캠페인 등을 수행하며 

공공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대표 민간조직

Ÿ 보건복지부와 도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가족 플랫폼(PFR Handicap)

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면서 장애 분야 기관(예: APF France 

handicap 등 사회복지기관)이 공식 위탁을 받아 가족상담·심리지원, 정

보제공(권리·수당·서비스), 가족 휴식·단기보호(레스피트), 자조모임,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하며, 기존 노인 돌봄 플랫폼과도 연계·자원 공유34)

29) Marie-Odile Safon, Véronique Suhard,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entre de documentation de l’Irdes, 2023

30) L’accès aux soins et à la prévention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31) Service d’Accompagnement à la Vie Sociale
32) Service d’Accompagnement Médico-Social pour Adultes Handicapés
33) Association des Paralysés de France의 약자. 1933년 소아마비환자들의 단체로 시작했으나 오늘

날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다만 역사적 정체성 계승 차원에서 과거 지체
장애인협회 시절의 명칭을 습용하고 있음

34) Appel à candidature pour la création d’une Plateforme d’Accompagnement et de Répit 
(PFR) à destination des proches aidants de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en D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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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ARS35)·도청)이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파트너십

에 의해 민간(장애인 단체, 시설)이 사업을 운영하되 지역 내 다른 복

지자원(노인 돌봄, 보건, 학교 등)과의 연계를 의무화

Ÿ 민간기구인 APF 등은 권리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홍보 및 법률지

원과 현장서비스(상담·동행)를 묶음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도는 있어도 

몰라서 활용 못하는 접근성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Ÿ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기업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 장애이해교육, 공

동 캠페인, 기부·후원, 자원봉사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공공 예산 밖의 

민간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3) 프랑스 시사점

Ÿ 프랑스는 장애인 당사자·가족단체를 공식 행정 파트너로 격상시켜 가

족지원·권리옹호·위기개입을 한 번에 묶은 플랫폼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과의 협력에 적극적이고 참여와 권리의식이 높음 

Ÿ 한국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잘 어울려 향후 민·관협력센터·가족지원센

터 설계 시 참고하기 좋은 구조로 보임

라.  영국정부, 웨일스지방정부 소셜프리스크라이빙 장애인단체 연계 

(1) 사회처방과 이음이의 역할

Ÿ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와 웨일스 정부는 2019년 이후 사회처

방(social prescribing)을 국가 전략으로 확대하면서, 학습장애·정신장

애·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동네 자원과 연결하는 이음이(링크워커)/

커뮤니티 커넥터 제도를 운영 중

Ÿ GP나 정신건강팀이 우울·고립·만성통증·장애 관련 어려움을 가진 환자

를 이음이에게 의뢰하면, 이음이는 지역의 장애인단체(DPO), 동료지원 

모임, 권익옹호 단체, 복지·주거 상담 서비스까지 비의료 자원 전체 지

도를 그려서 연결

Ÿ 예컨대 서리(Surrey) 지역에서는 서리 장애인 연합이 커뮤니티 커넥터

로 참여해, 장애 당사자가 직접 또 다른 장애인을 지역 네트워크로 이

끄는 구조 형성 

SEVRES, CAHIER DES CHARGES, République française, 2021
35) Agence Régionale de Santé 프랑스의 지역보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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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협력

Ÿ 중앙정부는 NHS 장기계획을 통해 수천 명의 이음이를 양성·재정지원

하고, 지방정부·자선단체·DPO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삼각 협력 구조가 특징

Ÿ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고립 장애인을 진료실 밖에서 찾아

내고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에서 논의 중인 찾아가는 복지, 민관

협력 모델과 비교·벤치마킹에 시사점을 제공

(3) 시사점

Ÿ 영국 사회처방(소셜프리스크라이빙)과 이음이(링크워커) 제도는 구로구

가 진료실 밖, 동네 안에서 장애인을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설계에 

영감을 부여해 주고 있음 

Ÿ 즉, 동네의사(GP)·정신건강팀이 이음이에게 의뢰하면, 이음이가 장애인

단체, 당사자 조직, 권익옹호, 주거·복지 상담, 여가·자조모임까지 ‘비의

료 자원 지도’를 그려 연결

Ÿ 구로구도 관내 장애인단체, 부모회,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문화·체육 

프로그램, 마을돌봄 자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네 장애인복지 지

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경로를 설계하여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병의

원, 학교에서 장애인을 구로형 공동체 이음이에게 의뢰하는 체계를 구

성하여 선진형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대응 체계로 주민 복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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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사례 종합분석

Ÿ 국내외 사례를 보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험예측·조기발굴 

체계는 ▲국가 단위 데이터 인프라 ▲지자체의 로컬 데이터·현장망 ▲

민관협력 플랫폼 ▲요금·소득·주거·돌봄 통합 설계라는 네 축으로 발전

Ÿ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행안부·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사각

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단전·단수, 연체, 소득 급감, 건강보험·고용보

험 정보 등을 결합해 위기가구를 예측하고, 2024년부터는 AI 전화 초

기상담을 도입해 1차 선별은 기계가, 심층상담·방문은 공무원이 담당

하는 분업 구조를 만들고 있음

Ÿ 강남구는 이 AI 초기상담을 정기조사에 접목해 연 1만 2천 명 수준을 

자동 선별·상담하는 모델을 구축했고, 용산구는 ‘똑똑복지’ 사업을 통

해 미등록·복지단절 장애인을 동주민센터·복지관·민간기관 네트워크로 

발굴·연계하는 민관협력형 모델을 운영 중

Ÿ 진주시의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는 학교·보건소·복지

관에서 포착된 장애의심·미등록자를 행정망과 즉시 연동해 “발굴–등록

–패키지 지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이며, 국민연금공단–사회복지

관협회의 학대·미등록 장애인 패스트트랙은 심사·급여·쉼터·법률지원을 

묶은 전국 단위 협력모델임

Ÿ 이들은 모두 국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되, 학교·보건소·복지관 데이터

와 민간조직을 결합해 미등록·고립 장애인을 찾아내는 ‘로컬 허브’의 

중요성을 보여줌

Ÿ 해외에서는 영국 해링게이 자치구가 2014돌봄법(Care Act 2014)과 정신

건강법을 근거로, 어떤 서비스는 반드시 무상, 어떤 서비스는 소득·자산

에 따라 요금 부과가 가능한지 명확히 구분하고, 요금 부과 후에도 최저

소득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하한선을 보장하며, 장애인의 근로의

욕 저하를 막기 위해 수급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소득액에서 공제

Ÿ 또한 장애관련 추가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장애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서포팅피플·주택협회·원격돌봄기술을 결

합해 주거·돌봄·보조기술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형식적 권리와 실제 이

용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숨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음 

Ÿ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는 취업계속지원 A·B형, 취업이행·정착지원, 생활

돌봄, 그룹홈, 복지매점·카페까지 일–주거–주간돌봄을 연속선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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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증·경계선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단계적으로 일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특히 구청과 주민센터를 장애인복

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과감하게 장애인친화 구정 실시

Ÿ 프랑스는 도 단위 장애인종합지원센터(MDPH)가 통합창구 역할을 하

면서 비입소형 사회적 자립지원서비스, 성인장애인 의료·사회적자립지

원서비스, APF France handicap과 같은 대형 장애인단체를 공적 파트

너로 활용, 권리부여, 동행서비스, 가족지원, 위기개입을 플랫폼적으로 

통합해내는 작업을 추진 중 

Ÿ 영국은 사회처방(social prescribing)과 이음이(link worker)를 통해 의

료현장에서 포착된 우울·고립·장애 문제를 지역 장애인단체·자조모임·

주거·복지상담 등 비의료자원과 연결해 “진료실 밖” 사각지대를 메우

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Ÿ 국내외 사례가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Ÿ 첫째, 중앙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AI 초기상담을 활

용하면서 “위기가구 중 장애인 가구 자동 분류–우선 방문” 규칙과 장

애인 전용 상담 시나리오를 설계해 장애인 특화형으로 재구성할 필요

가 있다는 점 

Ÿ 둘째, 학교·보건소·복지관·장애인복지관·재활·주간보호 데이터를 묶는 

구로형 데이터 허브와, 동주민센터·복지관·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발굴·

등록·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등록·경계선·고립 장애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 

Ÿ 셋째, 해링게이·미나토구·프랑스 사례처럼 요금·소득보장·주거·돌봄·일자리

를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설계하고, 장애 관련 추가비용 인정·근로소득 

불이익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득보전·주거·보조기술·응급안전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 

Ÿ 넷째, 영국의 사회처방·이음이 모델을 참고해, 구로구도 의료기관·학교·

주민센터·복지관에서 포착된 장애인을 ‘구로형 이음이(커뮤니티 커넥

터)’에게 의뢰하고, 이음이가 민간자원 지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결을 

수행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Ÿ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구로구는 복지 급여 전달 기능 그 이상

의 “위험예측–조기발굴–패키지지원–자립·참여”로 이어지는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예방 도시로, 진정한 ‘근린행정의 원칙’, ‘지방자치의 효능감’

을 체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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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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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설문조사

1. 개요

Ÿ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구로

구가 생활권인 장애인 및 관련자 62명을 대상으로 하였음(문항에 따

라 응답을 안한 참여자도 있음)

Ÿ 조사방식은 구글폼을 이용한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였음

Ÿ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10문항)을 뺀 본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 8문항,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점’ 7문항, ‘사각지대 해소방안’ 5문항, ‘미등록 장애인’ 3문항, ‘자

유의견’ 1문항으로 구성되었음

Ÿ 본 조사의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주요 생활권으로 장애인 당사

자, 장애인 부모, 시설 종사자들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분석 표

구분 응답(명) 비율(%)

유형

장애인 본인 14 22.6%

부모 47 75.8%

시설 근무자 1 1.6%

성별
남성 18 29.5%

여성 43 70.5%

연령

10대 - -

20대 10 16.1%

30대 - -

40대 10 16.1%

50대 30 48.4%

60대 이상 12 19.4%

생활

권역

가리봉동 1 1.6%

개봉동 17 27.4%

고척동 6 9.7%

구로동 8 12.9%

수궁동 3 4.8%

신도림동 6 9.7%

<표 6>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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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12 19.4%

항동 3 4.8%

천왕동 3 4.8%

온수동 1 1.6%

기타 2 3.2%

주거 

형태

자가 38 61.3%

전세 15 24.2%

월세 3 4.8%

공공임대 6 9.7%

시설/거주시설 - -

직업

학생 - -

회사원 20 32.3%

자영업 4 6.5%

전문직 2 3.2%

공무원 및 교직원 - -

단시간/일용직 7 11.3%

구직/무직 14 22.6%

주부 6 9.7%

기타 9 14.4%

장애

유형

지체 14 22.6%

뇌병변 2 3.2%

시각 2 3.2%

정신 1 1.6%

발달 42 67.7%

청각 4 6.5%

언어 1 1.6%

뇌전증 1 1.6%

기타 1 1.6%

장애

정도

최중증 15 24.2%

중증 33 53.2%

경증 12 19.4%

모름 2 3.2%

가구

소득

수준

매우 낮음 7 11.3%

낮음 11 17.7%

보통 35 56.5%

높음 9 14.5%

가족수

1인 10 16.1%

2인 5 8.1%

3인 14 22.6%

4인 이상 33 53.2%

시설, 공동생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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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분포

(1) 개관

Ÿ 전체 응답자 수는 62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 서남권 장애인 

네트워크 소속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통해 연결된 구로

구 거주 장애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확보

Ÿ 전체 응답자 중 장애인 본인은 22.6%, 부모는 75.8%, 시설 근무자는 

1.6%로 당사자 의견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비중

이 높아“가족 돌봄 관점”이 강하게 반영

(2) 성별 및 가족규모

Ÿ 여성 70.5%, 남성 29.5%으로 돌봄 주체의 여성 편중이라는 우리나라 

복지현장의 구조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됨

Ÿ 가족 규모는 4인 이상 53.2%, 3인 22.6%, 1인 16.1% 순, 4인 이상 대

가족 구조가 절반을 넘음

Ÿ 이는 성인 장애인의 가족 공동거주 비율이 높고 돌봄을 분담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다수임을 반영

Ÿ 또한 1인 가구 10명(16.1%)은 장애 특성상 중요한 정책 타깃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탈가정·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연결될 수 있음

(3) 연령대

Ÿ 50대 30명(48.4%)이 절대다수, 60대 이상 12명(19.4%), 20대·40대 각 

10명(16.1%) ➡ 응답자는 중·장년층 부모가 중심축

Ÿ 특히 50~60대 부모는 “성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 돌봄 부담·노령 부모 돌봄 위기 등의 이슈가 응답 내용에 

내재될 수 있음

(4) 주거 및 지역

Ÿ 주거형태는 자가 61.3%, 전세 24.2%, 월세·공공임대 14.5%

Ÿ 장애·돌봄 가구임에도 자가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는 해당 지역

의 장기 거주 경향 또는 부모세대의 주거 안정성 때문일 수 있으며, 

중·장년 중산층 관점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시사함

Ÿ 즉, 본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파악은 제한적임을 의미

Ÿ 지역(생활권역) 분포는 개봉동 27.4%, 오류동 19.4%, 구로동 12.9%, 신

도림동·고척동 각각 9.7%로 개봉·오류·구로·신도림 축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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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 및 소득

Ÿ 직업 분포는 회사원 32.3%, 구직/무직 22.6%, 단시간·일용직 11.3%, 

자영업 6.5%, 전문직 3.2%, 주부 9.7%로 보호자와 장애인이 섞여 있

기 때문에 혼합 구조임

Ÿ 그러나 구직/무직 22.6%는 성인 장애인 본인의 고용 취약성 또는 돌

봄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현실을 반영할 가능

성이 큼

Ÿ 소득 수준은 보통 56.5%, 매우 낮음+낮음(취약층) 29%, 높음 14.5% 

순으로 경제적 취약층 비율이 3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남

(6) 장애유형별

Ÿ 장애 유형 분포는 발달장애 42명(67.7%), 지체 14명(22.6%), 청각 4명

(6.5%), 뇌병변·시각 각 3.2%로 전체의 70% 가까이가 발달장애인 또

는 그 가족임

Ÿ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최근 20년간 발달장애

인 급증,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일상생활지원, 가족 돌봄 부

담, 보호자 고령화 문제, 돌봄서비스(활동지원·기관 프로그램) 강화 필

요성이 높기 때문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Ÿ 장애 정도는 중증 53.2%, 최중증 24.2%로 약 77%가 중·최중증인데,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므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발달장

애인인 상황에서 중증·최중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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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

가.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Ÿ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보통’ 30명(48.4%), 

‘조금 앎’ 28명(45.2%), ‘전혀 모름/잘 앎’ 각각 2명(3.2%) 로 대다수가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알고 있음

나. 최근 1년간 신청·이용 과정이 전반적으로 쉽다고 느꼈습니까?

Ÿ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 용이성’ 에 대해 응답자 61명 중 ‘보통’ 30

명(49.2%), ‘아니다’ 21명(34.4%), ‘전혀 아니다’ 8명(13.1%) 순으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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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느낀 분야는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Ÿ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느낀 분야’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의료·재활’ 

29명(46.8%), ‘돌봄·활동지원’ 27명(43.5%), ‘교육,돌봄’ 22명(35.5%), ‘고

용,직업훈련’ 21명(33.9%) 순으로 나타났음

라.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Ÿ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정보 부족’ 29명

(46.8%), ‘신청절차 복잡’ 26명(41.9%), ‘기관 간 연계부족’ 24명(38.7%), 

‘예산부족’ 22명(35.5%), ‘대기기간 장기화’ 21명(33.9%), ‘기준·서류 부

담’ 20명(32.3%), ‘돌봄 인력 부족’ 19명(30.6%)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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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스톱(통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원스톱 상담창구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매우 필요하다’ 29

명(46.8%), ‘필요하다’ 16명(25.8%), ‘필요없다’ 11명(17.7%) 순으로 나

타났음

바. 대기시간(신청→이용 시작)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Ÿ ‘대기시간에 대한 의견’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너무 길다’ 26명

(41.9%), ‘길다’ 26명(41.9%), ‘보통’ 10명(16.1%)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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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근 1년간 신청했다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몇 건 있습니까?

Ÿ ‘신청했다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건수’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2~3회’ 25명(40.3%), ‘1회’ 22명(35.5%), ‘없음’ 12명(19.4%) 순으로 나

타났음

아. 정보 획득 경로는 무엇입니까?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시설

사회복지사,활
동지원사

온라인,SN
S

가족,지
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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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가족,지인’ 20명(32.3%), ‘복

지시설’ 17명(27.4%), ‘온라인,SNS’ 10명(16.1%), ‘동주민센터’ 7명

(11.3%), ‘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3명(4.8%) 순으로 나타났음

Ÿ ‘기타’ 의견은, ‘방송’, ‘장애인부모연대’, ‘지역장애인센터’, ‘구로부모회’ 

등이 있었음

자. 조사결과 분석

Ÿ 본 조사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인식, 경험, 어려움을 

파악한 것임   

Ÿ 첫째, 복지서비스 인지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약 93%가 ‘보통 이상으

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청·이용 절차가 “쉽다”고 평가한 비

율은 거의 없으며, 이는 인지와 실제 접근성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  

Ÿ 둘째, 사각지대는 의료·재활, 돌봄·활동지원, 교육·돌봄, 고용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체감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의료·재활(46.8%)과 돌봄·

활동지원(4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생애 지원 영역에서 사

각지대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사  

Ÿ 셋째,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부족(46.8%)’과 ‘신청절차의 복

잡성(41.9%)’, ‘기관 간 연계 부족(38.7%)’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

보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복지행정의 분절성이 사각지대 발생의 핵

심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줌  

Ÿ 넷째,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72.6%), 이는 복지정보 전달체계의 단순화 요구와 직결되며, 이용자

의 정책적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임  

Ÿ 다섯째, 대기시간 문제는 응답자의 83.8%가 ‘길다’ 이상으로 응답하여 

심각한 적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62명 중 47명이 금년에 1~3건 

이상을 ‘신청했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대기·

탈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 

Ÿ 여섯째, 정보 획득 경로가 가족·지인(32.3%)과 복지시설(27.4%)에 편중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정보 접근

은 낮은 편으로 이는 공식 공공정보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비공식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 정보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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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함  

Ÿ 종합적으로 본 조사 결과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정보, 

연계·조정, 절차)와 공급 부족 문제(대기·탈락)가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줌  

차. 정책적 시사점

(1) 장애인복지 정보전달체계 개편 및 접근성 강화 

Ÿ 응답자의 46.8%가 정보 부족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만

큼, 서비스 정보가 흩어져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를 개선해

야 함

Ÿ 이를 위해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의 전문성 강화, 장애 유형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내, SNS·카카오톡 기반 자동 상담봇 구축, 장애인 지

원 홈페이지의 개편 등 공공정보 제공 체계의 질적 향상 필요

(2)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반 행정절차 개선

Ÿ 절차 복잡성(41.9%)과 기준·서류 부담(32.3%)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제출서류 최소화,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모바일 신청 확대,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패키지 도입 

등 개선 요망

Ÿ 이 부분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신청주의 복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Ÿ 즉, 당사자의 신청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는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임

(3) 기관 간 연계 및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Ÿ 사각지대 원인 중 기관 간 연계 부족(38.7%)은 부처·기관별로 분절된 

공급체계가 주된 문제임을 의미하므로 통합사례관리사 확충, 교육-의

료-돌봄-고용 간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장애인권익 옹호기관·복지관·센

터 간 정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입체적·종합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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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스톱(통합) 상담창구 설치 

Ÿ 응답자의 72.6%가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요구 수준이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에 더하여 복지·고용·돌봄 분야

를 한 번에 상담 가능한 매트릭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관·동주

민센터·구청 간 기능 재배치 등의 접근 노력 필요

Ÿ 원스톱 복지상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온 것으로 이에 따라 다수 지자체가 2010년대부터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언론홍보용 사

업 수준에 머물게 됨

(5) 서비스 공급량 확충 및 대기시간 단축

Ÿ 대기시간 관련 불만이 83.8%에 달하며, 이는 ‘신청 대비 이용 실패 경

험(약 76%)’과도 직접 연결됨  

Ÿ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의료·재활 서비스 공급 기반 확대, 

특별지원대상 우선배정 기준 개편, 예산 증액을 통한 적체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

(6)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Ÿ 현재 정보 획득 경로가 비공식 경로에 편중됨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ICT기술의 고도화와 AI의 보편

화는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PC·스마트폰 사용이 곤란

한 일부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정보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Ÿ 동주민센터 복지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지원 전문교육, 커뮤

니티 기반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단체와 협업한 정보 확산 모델 

도입, ACC 등 장애인 소통 수단 확충 등이 필요함  

(7) 소결 

Ÿ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절차-

연계-공급의 전 단계에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중첩되어 있으며,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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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점

가. 주된 이동·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된 이동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Ÿ ‘주된 이동교통수단’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자가용’ 33명(53.2%), 

‘대중교통’ 24명(38.7%), ‘특별교통수단’ 3명(4.8%), ‘보행’ 2명(3.2%) 순

으로 나타났음

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응답해 주세요.(최대3개까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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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할 때 불편한 점’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특

별교통수단 대기 길음/보행환경 미흡’ 이 각각 24명(38.7%), ‘저상버스 

부족’ 22명(35.5%), ‘예약불편’ 21명(33.9%), ‘안내·표지 부족’ 15명

(24.2%), ‘환승·승하차 어려움’ 12명(19.4%) 순으로 나타났음

다.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거리·비용·대기) 체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Ÿ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 체감 수준’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보통’ 

22명(35.5%), ‘낮음’ 14명(22.6%), ‘매우 낮음’ 13명(21%), ‘높음’ 9명

(14.5%)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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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거 관련 지원(수리·개선·주거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Ÿ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에 대해 응답자 61명 중, ‘매우 낮음’ 

20명(32.8%), ‘보통’ 18명(29.5%), ‘낮음’ 16명(26.2%), ‘높음’ 7명(11.5%) 

순으로 나타났음

마. 소득·급여(각종수당·감면)가 실제 생활에 충분합니까?

Ÿ ‘소득·급여의 충분성’ 에 대해 응답자 61명 중, ‘아니다’ 24명(39.3%), 

‘전혀 아니다’ 22명(36.1%), ‘보통’ 15명(24.6%)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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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조기기 지원(구입비·수리·대여)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Ÿ ‘보조기기 지원의 만족도’ 에 대해 응답자 60명 중, ‘낮음’ 21명(35%), 

‘보통’ 18명(30%), ‘매우 낮음’ 13명(21.7%), ‘높음’ 8명(13.3%) 순으로 

나타났음

사. 디지털 접근성(비대면 신청·앱 사용 등)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Ÿ ‘디지털 접근성에서의 어려움’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어려움’ 31명

(50%), ‘매우 어려움’ 17명(27.4%), ‘보통’ 14명(22.6%)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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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사결과 분석 및 일상생활 속 불편 실태

(1) 개관

Ÿ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이동·의료·주거·소득·보조기기·디지털 

접근성 등 일상생활 전반의 주요 불편 요인을 종합 분석 결과, 이동권 

제약, 의료·재활 접근성 부족, 주거지원 미흡, 소득·급여의 절대적 부

족, 보조기기 지원의 낮은 만족도, 디지털 접근성 격차 등이 구조적으

로 결합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동·교통 환경의 어려움

Ÿ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2%가 자가용, 38.7%가 대중교통, 4  

8%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의 이

동이 상당 부분 가족의 차량 또는 보호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

Ÿ 반면 이동 시 가장 큰 불편 요인은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38.7%), 보

행환경 미흡(38.7%), 저상버스 부족(35.5%), 예약 불편(33.9%) 등으로 

나타나, 교통 접근성의 물리적·서비스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줌

Ÿ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대수 미충족, 호출 후 장시간 대기, 상

시 예약난 등으로 인해 실질적 이용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저상

버스 공급률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행 시간대나 노선에 따라 이

용 가능성이 달라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내 이동 자유를 제한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Ÿ 보행 장애물(턱, 경사, 보도 파손 등) 역시 휠체어·보행보조기 사용자에

게 일상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영역임

Ÿ 이러한 이동 불편은 교육·고용·문화·의료 접근성 전반을 제한하는 중층

적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며, 특히 장애아동·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는 가족 돌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3)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Ÿ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보통’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으

나, ‘낮음(22.6%)’과 ‘매우 낮음(21%)’이 43.6%로 절반에 가까움  

Ÿ 거리, 비용, 대기기간, 전문재활기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Ÿ 특히 재활치료는 정기적·장기적 접근이 중요한데, 지역 재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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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물리·작업치료 대기 장기화, 병원까지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서비스에서 누락 또는 배

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4) 주거지원 만족도 최하 수준

Ÿ 주거 관련 지원 만족도에서 매우 낮음(32.8%), 낮음(26.2%)이 합계 

59%로 과반수 이상이 불만

Ÿ 이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수리, 편의시설 설치, 주거비 보조 

등), 지원주택 등이 실제 욕구와 현장의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줌  

Ÿ 장애 유형별·기능 손상별로 필요한 주거 개선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지원의 표준화·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

나 대상 기준이 좁아 실질적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Ÿ 특히 장애인주거지원은 당사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지원은 당사자의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

어지는데 따른 수용성 문제가 있음(돌봄 필요성이 높은 발달장애인들

의 경우 특히 종래 생활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기반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

(5) 소득·급여의 절대적 부족

Ÿ 현재의 소득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또는 ‘전혀 아니다’

는 답변이 75.4%에 달해 소득·급여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연금을 포함

한 소득·급여 자체의 미미함과 아울러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장애부담

비용)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삭감으로 인하여 현행 소득·급여 수준이 

장애인의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6) 보조기기 지원 미흡

Ÿ 보조기기 지원 만족도에서도 낮음(35%), 매우 낮음(21.7%)’으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함

Ÿ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조기

기 지원의 부족은 생활속의 또 다른 사각지대로 작용 중

(7) 디지털 접근성 문제 심각

Ÿ 디지털 접근 어려움(50%), 매우 어려움(27.4%)으로 디지털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77.4%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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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 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비대면 신청·온라인 접수·앱 기반 안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는 서비스 접근권 박탈과 직결되며 이 

같은 양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Ÿ 특히 중증 발달·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모든 절차를 대신해야 하

며, 모바일 인증, 전자문서 제출, 다양한 앱 전환 과정에서 큰 피로도

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시작 단계로, 

하드웨어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 안내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접근성 기능 반영 등 소프트웨어, 나아가 아키텍쳐 문제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디지털 사각지대임

Ÿ 우리나라는 IT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액세스에

서는 아직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보다 IT인프라 

면에서는 뒤쳐졌다고 흔히 인식되는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는(예: 

오하이오주) 모든 읍면동 단위까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과의 24시간  

디지털 쌍방향 소통을 통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상담 시스

템을 가동 중

Ÿ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가 문제인 반면, 우리보다 IT

인프라가 뒤쳐졌던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을 통해 장애인에 대

한 돌봄을 고도화, 첨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기술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당국의 의지와 신념의 문제임을 확인

하게 됨

(8)  소결 :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사각지대의 구조적 현상

Ÿ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일상 속 사각지대가 어느 한 요소에 국한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중첩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

여줌  

Ÿ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 사각지대는 곧바로 의료·교육·고용의 사각지대

로 전이되며, 경제적 사각지대는 의료비·교통비·보조기기비 등의 추가 

비용 문제를 야기하게 됨  

Ÿ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는 복지 서비스의 인지·신청·접수·갱신 절

차의 온라인 전환 시 장애인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Ÿ 돌봄과 보조 인력의 사각지대에서는 이동·의료·교육·고용 영역과의 단

절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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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책적 대안

(1) 이동권 중심의 생활밀착형 접근성 개선

Ÿ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배차 시스템의 인공지능(AI) 기반 최적화

Ÿ 저상버스 공급률 의무비율 상향

Ÿ 보도·횡단보도·경사로 등 보행환경 전수조사 및 단계별 정비

Ÿ 이동약자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택시·셔틀·특교 연계)

(2) 의료·재활 접근권 강화

Ÿ 기초지자체 단위 재활의료 협력병원 확충

Ÿ 방문재활·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확대

Ÿ 발달장애 아동 재활치료 대기정보 공개 및 지역 간격차 조정

Ÿ 장기적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경감 제도 검토

(3)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제도 도입

Ÿ 장애유형별 주거개선 매뉴얼 마련

Ÿ 신청 중심이 아닌 사전탐지 기반의 자동지원 방식 도입

Ÿ 긴급·소규모 개보수 사업 신속 집행체계 구축

(4) 소득·급여의 현실화

Ÿ 장애부담비용(추가비용)에 대한 공적 추계 후 급여 수준 조정

Ÿ 중증장애인 가구 생계·교통·의료비 지원 강화

Ÿ 발달장애·지적장애 가정의 간병·돌봄 부담을 고려한 추가 급여 검토

(5) 보조기기 지원체계 고도화

Ÿ 품목 다양화 및 개인 맞춤형 지원

Ÿ 수리·대여 지원센터의 지역 분산 설치

Ÿ 보조기기 설계·평가 절차 단순화 및 표준화

Ÿ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교체 지원

(6)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평성 확보

Ÿ 비대면 신청 절차의 ‘누구나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

Ÿ 장애유형별 UI/UX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

Ÿ 고령 보호자를 위한 오프라인 지원 창구 유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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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 분석

Ÿ 본 조사결과 장애 당사자나 가족이 느끼는 일상 속의 접근성 문제는 

각각의 정책 영역에 대한 지원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영

역을 커버하는데 급급함에 따른 사각지대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Ÿ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중첩적인 보장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님

Ÿ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므로 여러 정책 분야들이 

일정하게 다른 정책 분야까지 중첩해서(즉, 경계를 넘어서) 보장할 때 

그 중첩되는 영역이야말로 종래의 사각지대였음이 ‘발굴’, ‘인식’되기 

시작함 

Ÿ 이동권이 확보되면 교육·의료·고용 참여가 가능해지고, 디지털 장벽이 

낮아지면 복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자립생

활 기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고, 소득·급여의 현실화는 삶의 안정성

을 높임

Ÿ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 장애인의 일상 속 사

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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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각지대 해소방안

가.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투자·도입 과제는 무엇입니까?(최

대 3개까지 선택)

Ÿ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투자·도입 과제’ 에 대해 응답

자 62명 중, ‘원스톱(통합) 상담창구 상설화’ 43명(69.4%), ‘긴급·야간·주

말 돌봄 상시화’ 29명(46.8%),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지역사회 네트

워크’ 각각 22명(35.5%), ‘사례관리(보건-복지-고용 연계) 강화’ 19명

(30.6%)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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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스톱(통합) 상담창구에 꼭 들어가야 할 기능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

지 선택)

Ÿ ‘원스톱(통합) 상담창구에 꼭 들어가야 할 기능’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서류 한번 제출·공동 활용’ 42명(67.7%), ‘돌봄·의료·주거·고용 연계’ 

34명(54.8%), ‘자격·급여 한눈에 보기’ 24명(38.7%), ‘진행상황 알림(문

자·앱))’ 20명(32.3%), ‘온라인·전화·방문 동시 지원’ 19명(30.6%) 순으로 

나타났음

다. 장애인복지 지원 조건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신청주의)과 일정한 요

건에 해당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자동 지원하는 방식(자동주의) 가운데 어

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청주의
최우선

신청주의
우선,자

동주의
보완

신청주의와
자동

주의
동등

적용

자동주의
우선,

신청주의
보완

자동주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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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신청주의와 자동주의에 대한 의견’ 으로 응답자 62명 중, ‘신청주의 우선,

자동주의 보완/신청주의와 자동주의 동등 적용/자동주의 우선, 신청주의 

보완’ 각각 14명(22.6%), ‘자동주의 최우선’ 13명(21%), ‘신청주의 최우선’ 

7명(11.3%) 순으로 나타났음

라. 정보 소외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Ÿ ‘정보 소외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문자·

카톡 정기 알림’ 37명(59.7%), ‘담당자 직통 창구’ 31명(50%), ‘쉬운글·그림

형 안내서’ 25명(40.3%), ‘찾아가는 상담버스’ 21명(33.9%) 순으로 나타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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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Ÿ ‘현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응급·

야간 돌봄 콜센터’ 33명(53.2%), ‘행정서류 간소화’ 32명(51.6%), ‘특별교통

수단 증차’ 30명(48.4%), ‘동 단위 생활편의 개보수‘ 27명(43.5%), ’보행약

자 경로 정비‘ 22명(35.5%), ’저상버스 운행 확대‘ 11명(17.7%) 순으로 나

타났음

바. 분석

(1) 우선 투자·도입 과제

Ÿ 응답자의 69.4%가 원스톱 상담창구 상설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로 

제기하였는 바, 이는 복지·고용·돌봄 등에 각각 개별 신청을 요구하는 

현행 ‘신청주의’에 대한 불편과 피로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Ÿ 다음으로 긴급·야간·주말 돌봄 상시화(46.8%), 찾아가는 서비스(35.5%),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 관리 강화(30.6%)가 뒤를 이음

Ÿ 이를 통해 사각지대의 근본 원인이 정보와 서비스의 단절에 있으며, 

공급체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긴급·야간 돌봄 요구와 같은 비상상황

에 대비한 지원체계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2) 원스톱 상담창구에 필요한 기능

Ÿ 통합창구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서류 한 번 제출·공동 활

용’(67.7%)과 ‘돌봄·의료·주거·고용 연계’(54.8%)가 꼽힘 



- 87 -

Ÿ 또한 ‘자격·급여 한눈에 보기’(38.7%), ‘진행상황 알림’(32.3%), ‘온라인·

전화·방문 동시 지원’(30.6%) 순으로 나타나 복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서비스 과정 전체의 투명성과 예측 가

능성임을 암시

Ÿ 따라서 통합창구는 민원 접수 창구의 기능적 보완 수준이 아닌, 복지-

보건-돌봄-고용 등 제반 정보를 통합한 매트릭스형 플랫폼 개념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3) 신청주의와 자동주의에 대한 인식

Ÿ 응답은 신청주의와 자동주의를 혼합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자동주의 우선’이 21%, ‘신청주의 우선’은 

11.3%에 불과했음 

Ÿ 이는 시민들이 신청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보 취약계층·디지털 

취약계층·고령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 지원 시스템

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줌

Ÿ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낙인효과와 정보부재, 사회성 미성숙 

등으로 인한 접수의 어려움과 누락·기한 초과·지역별 편차 등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청

주의 기반은 유지하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자동주의 단계적 도입이 

정책 구현 방안으로 적절해 보임

(4) 정보 소외 해소

Ÿ 정보 소외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문자·카카오톡 정기 알림

(59.7%)이 대종을 이루는데 이는 복지 안내가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맞춤형 반복적 안내가 중요함을 시사 

Ÿ ‘담당자 직통 창구’(50%), ‘쉬운 글·그림형 안내서’(40.3%), ‘찾아가는 상

담버스’(33.9%)는 정보 접근성·언어 접근성·물리적 접근성 모두가 개선

되어야 함을 의미

Ÿ 특히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문자형 안내와 직통 상담창구는 

필수적이며,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상담은 사각지대 해소의 직

접적 수단으로 중요

(5) 접근성 제고

Ÿ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응급·야간 돌봄 콜센터



- 88 -

(53.2%), 행정서류 간소화(51.6%), 특별교통수단 증차(48.4%), 생활편의 

개·보수(43.5%), 보행약자 경로 정비(35.5%) 등이 지목되었음 

Ÿ 이는 이동권·돌봄권·서류 부담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장애인의 대표적 

불편 요소임을 의미함

Ÿ 특히 돌봄 기반 부족은 응급상황 대응 공백으로 직결되며, 이동권 취

약은 의료·재활·교육·고용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사. 정책적 시사점

(1) 통합·원스톱 상담창구 상설화와 매트릭스형 사례관리 체계 구축

Ÿ 응답자의 69.%가 ‘원스톱 상담창구 상설화’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우선 투자과제로 꼽았다는 점에서, 현행 분절된 창구 구조로는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가족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됨 

Ÿ 서류를 한 번만 내고 공동 활용하는 기능, 돌봄·의료·주거·고용의 연계, 

자격과 급여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 정보 제공 등 창구의 기능이 통

합사례관리의 허브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남 

Ÿ 이는 동주민센터, 구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각 기관이 따로 상담을 맡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의 접촉으로 멀티 

부문을 동시에 진단하고 배분하는 매트릭스형 상담체계 구축의 필요

성으로 이어짐

Ÿ 이를 위해 첫째, 구 단위의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또는 통합상담창구’

를 상설 조직으로 두고, 둘째, 사회복지사·의사·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심리상담사·변호사 등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사례관리 원

칙을 세우며, 셋째, 정보시스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복 e음 등 중앙사회보장정보와 연계해 자격·급여 이력을 

공유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넷째,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장

애인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조정해 “초기 상담–심층 사례관리–지역 자

원 연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Ÿ 경남 함안군이 읍면 단위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원스톱 통합돌봄의 

현장 창구 역할을 부여한 사례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원스톱 창구 상

설화 가능성을 보여줌36)

36) “9개 기관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완료 돌봄 신속 연계와 맞춤형 통합돌봄 기대”,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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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함안군 통합돌봄 안내창구는 △함안군보건소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군북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

령지사 △함안지역자활센터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 △대

한노인회 함안군지회 △함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9개 기관에 설치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

을 이어가도록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2) 24시간 긴급·야간·주말 돌봄 및 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

Ÿ ‘응급·야간 돌봄 콜센터’를 현장·접근성 제고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응답이 53.2%에 달한 점은, 단순한 상담센터가 아니라 긴급상황에서 

즉시 출동·연계가 가능한 24시간 플랫폼을 원한다는 점을 시사함

Ÿ ‘긴급·야간·주말 돌봄 상시화’는 46.8%가 선택해 원스톱 창구 다음으로 

높은 요구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같은 응답은 현행 서비스 체계가 평일 

주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실제 돌봄 공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야간·

주말·방학 기간에 장애인과 가족이 위험과 과부하를 떠안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함 

Ÿ 24시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와 콜센터 설치, 활동지원·가족지원·단기 

보호시설·야간 보호시설을 연계한 응급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자체 인력으로만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간기관·사회적기업과의 위탁 협

력 모델을 확대하고,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사전 정보와 급여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배

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이 요구됨 

Ÿ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야간·휴일 위기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구로구 수준에서도 장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됨

Ÿ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

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입원, 치료, 가족 경조사, 보호자의 신체적·심

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하루 3만 원(이용료 15,000원, 식비 

15,000원)으로 1회 입소시 1일~7일까지(연간 최대 30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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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자동지급·선제적 알림 체계

Ÿ 응답 결과에서 ‘신청주의와 자동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

를 차지하고(67.8% = 신청주의 우선 자동주의 보완, 자동주의 우선 

신청주의 보완, 신청주의와 자동주의 동등 적용 모두 각각 22.6%), ‘자

동주의 최우선’을 선택한 비율도 21%에 이른 점은, 현행 신청주의만

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지만 모든 급여를 전면 자동화하는 

것에도 시기상조라는 것을 정책수요자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Ÿ 정보 소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자·카톡 정기 알림이 59.7%

로 가장 높았으며, 담당자 직통 창구 51%, 쉬운 글·그림 안내서 

40.3%, 찾아가는 상담버스 33.9%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는 것이 정책수요자들의 희망사함임을 알 

수 있음

Ÿ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장애아동수당37) 자동지급처럼 법령

상 자격이 비교적 명확하고 행정정보만으로 판별 가능한 급여부터 단

계적으로 자동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Ÿ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가구·장애등급 등 기초 정보가 이

미 등록된 대상자에게 자동지급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완전 자동지급

은 아니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목록과 간단 신청 

경로, 상담 루트를 문자·카톡으로 정기 안내하는 ‘반자동’ 모델을 구축

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

Ÿ 셋째,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여러 급여에서 

공유하는 ‘자료 공동 활용’ 원칙을 도입해 신청주의의 부담을 실질적

으로 낮추는 방안도 부서별 또는 기관별 장벽을 낮추면 큰 예산 없이 

도입 가능하고 가성비 높은 대안이 될 수 있음

Ÿ 넷째, 고령자·저학력자·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1대1 사례관리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버스, 쉬운 글·그림 안내서,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 

37) 현재 장애아동수당의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을 받으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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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권·생활권 접근성 개선과 지역 밀착형 인프라 투자

Ÿ 현장·접근성 제고에 관한 문항에서 응급·야간 돌봄 콜센터(53.1%)뿐 아

니라 행정서류 간소화(51.6%), 특별교통수단 증차(48.4%) 등이 고르게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장애인의 일상 속 사각지대 해소는 이동권·안

전망의 확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Ÿ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와 함께 예약 시스템 개선, 배차 알고리즘 고도화 

등 대기시간 체감을 줄이는 방향의 투자 필요

Ÿ 동 단위 생활권에서는 경사로·보도 턱낮춤·횡단보도 정비 등 소규모 

이동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동네 안에서의 이동권 보장 

Ÿ 셋째, 저상버스 노선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하고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복지·고용·교육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정책을 

패키지로 설계해 일상생활 전반의 체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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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 장애인

가. 응답자 주변(구로구 이외 지역은 불포함)에 미등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Ÿ ’응답자 주변 미등록 장애인‘ 에 대해 응답자 61명 중, ’0~2명‘ 31명

(50.8%), ’3~5명‘ 16명(26.2%), ’12명 이상‘ 7명(11.5%), ’6~8명‘ 6명(9.8%) 

순으로 나타났음

나.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부족

진단
서류

준비
부담

장애인
낙인

우려

대기
심사

기간
부담

체감
혜택

낮음

외국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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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진

단·서류 준비 부담‘ 20명(32.3%), ’장애인 낙인 우려‘ 18명(29%), ’정보 부

족‘ 16명(25.8%) 순으로 나타났음

다. 미등록 장애인을 공식 복지 대상으로 이끌기 위해 구청의 우선 조치는? 

(최대 3개까지 선택)

Ÿ ’미등록 장애인을 위한 구청의 우선 조치‘ 에 대해 응답자 62명 중, ’

의료기관·학교·복지관 연계 조기발굴‘ 34명(54.8%), ’찾아가는 등록 상

담(가정·시설 방문)‘ 31명(50%), ’심사절차 간소화‘ 30명(48.4%), ’익명·

사생활 보호 강화‘ 23명(37.1%), ’진단·서류 지원‘ 15명(24.2%), ’복지 

행정 데이터 활용 강화‘ 13명(21%) 순으로 나타났음

라. 미등록 장애인 현황 개관

Ÿ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50.8%)이 주변에 0~2명 정도의 미등록 장애

인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명 이상 있다고 본 비율도 49.2%에 이르며, 

특히 ‘12명 이상’이 11.5%, ‘6~8명’이 9.8%라는 점은, 특정 학교·시설·

동네 단위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미등록 장애인 집단이 존재할 수 있

음을 시사 

Ÿ 이는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파악하는 기존 행정통계로는 지역 내 실제 

장애 인구와 욕구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 

Ÿ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2020년과 2023년 등록장애인 DB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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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집단으로 사용해 미등록 장애인 추정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제도 밖 장애인구에 대한 국가 데이터의 공백을 공식 확인

<표 7> 국내 장애인구 현황(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추정 : 2020, 2023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 등록장애인 : 2011, 2014, 2017년은 등록장애인DB의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0, 2023년은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임)  

Ÿ 미등록 사유로는 ‘진단·서류 준비 부담’(32.3%), ‘장애인 낙인 우

려’(29.0%), ‘정보 부족’(25.8%)이 상위에 올랐는데 이는 진단비·검사 횟

수·서류 발급과 심사 대기 등 의료·행정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시간·비

용·정서적 부담이라는 인식을 시사하며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

태조사에서 미등록 장애인의 31%가 “절차·방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함 

Ÿ 동시에, 낙인에 대한 우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여전히 한

국 사회에서 장애인 등록이 “권리 접근의 통로”이자 “낙인의 표식”이

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

Ÿ 미등록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료기관·학교·복지관 연계 조기발

굴’(54.8%), ‘찾아가는 등록 상담’(50.0%), ‘심사절차 간소화’(48.4%)순으

로 능동적 발굴과 이동·절차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우선순위로 인식

하고 있음

Ÿ ‘익명·사생활 보호 강화’(37.1%)의 응답률도 높아, 정보 활용과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반영 

Ÿ 중앙 차원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4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 공모에서 미등록 장애인 발굴, 사각지대 지원, 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서울 서대문구 등은 미등록 난청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장애인 추정(명) 2,683,477 2,726,910 2,668,411 - -

등록장애인(명)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6,922

65세 이상 장애인구 38.8% 43.3% 46.6% 49.9% 54.3%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7.4% 24.3% 26.4% 27.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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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발굴해 장애등록과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는 모델을 이미 실행 

Ÿ 또 자폐성·지적장애 등 일부 집단의 경우, 실태조사에서도 고학력·미등록 

집단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 구로

구 장애인 설문 조사 결과는 국가 차원 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

마. 정책적 시사점

(1) 진단·등록 과정의 장벽 완화 

Ÿ 응답자들이 ‘진단·서류 준비 부담’을 1순위 요인으로 꼽았고, 선호 정

책에서도 ‘심사절차 간소화’와 ‘진단·서류 지원’이 상위에 위치한 점을 

감안, 구로구 차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른 검사비·진단서 발급비 지원 

▲의료기관·복지관·구청이 연계된 원스톱 등록지원 주간 등의 시범 사

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을 거친 후 패키지형 지원을 설

계할 필요가 있음 

Ÿ 서대문구 미등록 청각장애인 발굴 사업처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검

사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동행하는 방식은 지역 현장에서 이미 효과 

입증 모델38)

(2) 조기발굴 네트워크 구축 

Ÿ 주민 응답에서 ‘의료기관·학교·복지관 연계 조기발굴’과 ‘찾아가는 등록 

상담’이 모두 50%를 넘었다는 점은, 구로구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특수·일반)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

인 지원센터를 묶는 민·관 통합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 

Ÿ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

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별도 과제로 둔 것도 같은 맥락

Ÿ 구로구 역시 자체 협의체 또는 논의 기구(관련 위원회 포함)를 통해 

학교·병원·복지기관이 의심 사례를 안전하게 의뢰할 수 있는 공식 채

널 제도화

38) 서대문구는 2023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사업’ 공모에서 시립서대문농아
인복지관과 함께 ‘미등록 청각장애인 발굴’ 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되었음. 이 사업에서 서대문구는 청
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민을 발굴하여 선착순 15명을 대상
으로 순음청력검사(방음부스 안에서 듣고 스위치를 누르는 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수면뇌파검사) 
비용 25만원 중 1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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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 기반 접근

Ÿ 장애인 낙인 우려와 등록 시 차별과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

험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금지·

상담·긴급보호를 제공하는 안전망(예: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인권119’

처럼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신속 지원) ▲ 등록 후 차별 시 구

제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는 권리보장형 등록 캠페인이 필요 

Ÿ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 및 의뢰 단

계에서 익명성·비밀보장을 제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심

하고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 

바. 미등록 장애인 정책 설계

Ÿ 국가 실태조사에서 등록장애인만을 모집단으로 삼는 한, 미등록 집단의 

규모·특성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고 있음

Ÿ 구로구는 자체 조사에서 확보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복지기관 FGI 

▲미등록·경계선 지능·정신장애·자폐스펙트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별

도 질적 조사 ▲행정데이터(장기치료·특수교육·정신건강서비스 등)를 

활용한 “잠재 장애인 추정치” 산출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제안함

Ÿ 이번 조사결과는 어떤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제도 밖에 스

스로 머물게 하는가를 보여줌

Ÿ 구로구 정책은 ▲진단·절차 부담 완화  ▲민·관 조기발굴 ▲ 찾아가는 

상담 ▲ 낙인·인권 문제를 고려한 접근 ▲ 미등록 집단까지 상정한 데

이터와 법제 개선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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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의견

가. 원문

(응답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원문 그대

로 기재함)

Ÿ 찾아가서 상담하고 초기에 복지관과 병원 연계

Ÿ 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장애 미등록학생들이 많이 있습니

다. 꼭 등록해서 학교에서의 다른 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Ÿ 다가갈 수 있게 쉬운홍보.관심 필요합니다.

Ÿ 본인 스스로 장애가 아닌 문제로 찾아갔을 때 그에 맞는 복지 권장이 

필요함

Ÿ 정보 부족과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인원이 필

요함

Ÿ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 부족이라 더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Ÿ 구 추가 지원을 늘려주세요.

Ÿ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확히 관

리감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몇 년간 알고

지낸, 전가족이 장애인인 가족에게 벌어진 실상을 보고 매우 분개한적

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안일함과 유착관계로 장애인을 경제적 

수입으로만 보는 일 없이 구청과 보건복지부에 핑퐁하듯 전화를 돌려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담당하

는 동과 구청직원들의 과한 업무량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

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매우 심려스럽습니다. 시스템과 세금지원이 있

다 한들 일할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면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까

요? 꼭! 참조해주십시요.

Ÿ 복지행정 담당자 수어 교육과 수어 소통가능한 직원 상주

Ÿ 청각장애인이니까 수어 통역 필요

Ÿ 장애인의 의료비는 절감 안되나요? 일반인 의료비랑 똑같지 않게 절

감시켜주세요.

Ÿ 찾아가는 서비스와 신청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주의 제공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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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탑 제공과 지역사회연계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Ÿ 장애등록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함

Ÿ 방과후나 일상에서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합니

다.

Ÿ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Ÿ 절차가 간소화했음 합니다.

Ÿ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Ÿ 지자체 동사무소. 구청 복지 담당부서에서 장애관련 바우처를 다양화 

해야 하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가 많다.

Ÿ 학령기에서 성인기, 청년기에서 중고령기로의 전환기에 집중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 분석

(1) 자유응답 19건(1건에 복수 의견 포함) 분석한 결과 8개 유형 25개 의견

으로 분류

Ÿ 찾아가는 서비스·조기발굴·연계 : 4건(16.7%)

Ÿ 학교·전환기 지원 및 장애등록 관련 요구 : 2건(8.3%) 

Ÿ 정보 부족·홍보·인식 개선·전담 인력 : 5건(20.8%)

Ÿ 절차 간소화·자동주의·원스톱 서비스 : 4건(16.7%) 

Ÿ 재정·예산·활동지원·의료비 등 지원 확대 요구 : 4건(16.7%)

Ÿ 인력 부족·행정책임·관리감독 문제 : 3건(12.5%)

Ÿ 수어·의사소통 접근성 요구 : 2건(8.3%)

Ÿ 일상생활·문화·환경 접근성 : 1건(4.2%)

(2) 요약

Ÿ 가장 많은 의견(20.8%)은 ‘정보 부족·홍보·인식 개선’ 요구였으며 이는 

미등록/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인식 문제도 크다

는 것을 의미

Ÿ 절차 간소화·자동주의(16.7%)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조기발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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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도 신청주의 기반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흐름이므로 두 가지를 합할 경우 

33.4%로 가장 높음

Ÿ 재정·예산·활동지원·의료비 완화 요구 역시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였으며, 인력 부족·관리감독 

문제(12.5%)는 현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직결됨

Ÿ 학교·전환기·수어통역 등 라이프사이클이나 특정 장애유형별 요구도 

명확히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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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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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1. 구로구 장애인 위험예측 및 조기발굴 체계 모델 구축

가.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험요인 조기 발굴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모델 구축방안

(1)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ㄱ) 제도·서비스 측면 한계

Ÿ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등록장애인 중심 △신청주의 △

개별사업 단위 운영이 특징인데, 이 구조에서는 미등록·경계선 장애인, 

가족 해체·실직·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위험에 놓인 가구가 행정 레이

더 밖으로 밀려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움 

Ÿ 또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정신건강, 주거, 고용지원 등이 각각 

별도 사업과 개별 창구로 운영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큼

(ㄴ) 정보·조직 측면 한계

Ÿ 행정 내부에는 이미 장애인등록, 기초생활·차상위, 긴급복지, 공과금 

체납, 건강·정신건강, 민원·신고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나 부서

별로 분절되어 있고, 사후 통계·보고에 주로 활용

Ÿ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현장 조직은 각각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

험신호를 먼저 포착해, 누구에게 넘기고, 어떻게 함께 개입할 것인가

에 대한 통합된 프로세스와 권한 구조가 미흡

(2) 법·제도 기반 및 기회요인

Ÿ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

본 인프라를 이미 제공

Ÿ 구로구가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선도하려면, 국가·서울시 차원

의 틀 위에 구 특성에 맞는 위험지표, 통합사례관리 프로세스, 민관거

버넌스, 조례를 결합한 고유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통합 관리체계 모델(안)의 기본 구조

(ㄱ) 목표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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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표: “위험 발생 이후 개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 전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완화하는 통합 지원 플

랫폼 구축

Ÿ 원칙: ①권리·인권 기반 ②데이터와 현장 경험의 결합 ③민관 통합 거

버넌스 ④예방·사전개입 중심 ⑤당사자·가족 참여

(ㄴ) 핵심 구성요소

Ÿ 통합 데이터베이스 : 장애인등록, 소득·급여, 건강·정신건강, 민원·신고, 

돌봄·서비스 이용, 공과금·임대료 체납 등 핵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연계·갱신

Ÿ 위험지표 및 등급체계 : 개인(중증도, 장애유형, 복합질환), 가구(1인가

구, 노부모부양, 실직·이혼, 주거불안), 신호(응급실 다빈도, 서비스 중

단, 체납 반복, 학대·방임 의심, 112·119) 등으로 구성된 위험지표 세트

와 점수화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주의>고위험 등급 부여

Ÿ 통합사례관리 : 분기 단위 자동탐지 → 동·복지관·센터의 현장 확인 → 

구 단위 통합사례회의(다부서·민간 참여) → 맞춤형 개입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모니터링까지 하나의 표준 흐름으로 규정

Ÿ 거버넌스 : 부구청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로구 장애인 복

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데이터분

석, 지표관리, 사례회의 운영을 총괄

Ÿ 정보 시스템 : 담당자별로 위험군 현황, 개입 단계, 서비스 연계 상황

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부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어디에 누가 얼

마나 위험한지” 시계열로 관리

(4) 개선방안(정책·제도·운영 차원)

(ㄱ) 제도·규정 개선

Ÿ 「(가칭) 구로구 장애인 위기예측 및 사각지대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예측·조기발굴의 정의와 범위 △정보공유·공동사례회의의 법적 

근거 △민관 협력체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ㄴ) 조직·인력 체계 개선

Ÿ 구청 내에 전담팀(또는 최소 전담인력)을 두어 데이터 연계·분석, 지표 

개발, 교육·컨설팅을 담당

Ÿ 동 주민센터에는 장애인·복지사각지대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험군 

총괄 창구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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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에 대해 공동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동일한 위험인식·개입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ㄷ) 데이터·IT 기반 개선

Ÿ 현재 보유한 행정 데이터 목록과 품질을 진단한 후, 연계 가능한 항목

(등록, 소득, 건강, 공과금, 민원 등)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통합

Ÿ 초기에는 단순 가중치 기반으로 시작하되, 2~3년간 운영 데이터를 축

적해 통계·머신러닝 기법으로 위험예측 모형을 고도화

Ÿ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 수집·가명처리·접근권한 관리·로그 기록을 

엄격히 적용

(ㄹ) 사업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

Ÿ 1~2개 동과 특정 유형(예: 중증·발달장애인, 1인가구)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성과 분석 후 전 동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전략

이 바람직

Ÿ 핵심 성과지표로 △사각지대 신규 발굴 건수 △고위험군 위기사건(자·

타해, 방임, 고독사 등) 감소율 △서비스 연계율 △지원 후 생활만족

도·안정도 개선 정도 등을 설정

Ÿ 매년 결과를 공표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지표와 개입전

략을 주기적으로 보완

(ㅁ) 당사자·가족·시민 참여 강화

Ÿ 복지사각지대 제보·상담 창구(전화, 온라인, 앱)를 통합·홍보하고, 신고

자 보호 장치 마련

Ÿ 장애인 당사자·가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표 

설계, 사례관리 방향, 홍보전략 등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현장 밀착

성과 수용성 제고

나. 구로구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제시

(1) 구로구의 구조적 특성

Ÿ 디지털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가 다양한 첨단ICT 기술의 행정접목에 

용이

Ÿ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은 문화적 특성으로 지역 공동체 

다면화와 외국계 주민의 정보 접근성 이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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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 전반의 고령·1인가구 증가 추세가 장애와 결합될 경우 고독사·방

임·의료공백 위험 증가

(2) 사각지대 유형별 발굴 방안

(ㄱ) 산업단지 기반 근로장애인 발굴

Ÿ 디지털단지 기업·산재보험 창구와 협력하여 장기 병가·우울·과로·산재 

반복군 조기 포착

Ÿ 찾아가는 장애·복지 상담부스 운영(장애등록, 활동지원, 심리상담, 재활 

안내)

(ㄴ) 1인 가구·고령 장애인 위험 발굴

Ÿ 수도·전기·가스·통신비 체납, 장기 폐문, 우편물 방치 등 생활데이터 기

반 위험 신호를 공기업과 연계해 자동 탐지

(ㄷ) 미등록·경계선·정신·발달장애 발굴

Ÿ 동주민센터·복지관·고용센터에 정신건강·중독·발달지연 자가평가 도구 

비치 후 필요 시 센터로 연계

Ÿ 학교·직장 상담팀이 익명 자문 채널을 활용해 의심 사례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복지관과 논의 가능하도록 체계화

(ㄹ) 디지털 기반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Ÿ 구로 복지SOS 앱·카카오채널 개설 → 위험 체크 → 서비스 추천 → 

상담 예약까지 원스톱

(3) 제도·운영 기반 구축(지속가능성 확보)

(ㄱ) 조례 제정

Ÿ 「구로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통합지원 조례」 제정

Ÿ 사각지대 정의, 우선관리 대상, 정보연계 근거, 민관협력 구조를 법적

으로 명시

(ㄴ) 조직·체계 정비

Ÿ 구청 내 전담팀 또는 책임관 지정(데이터 분석·지표관리·기관협력)

Ÿ 동 주민센터에 장애·사각지대 총괄담당자 배치

(4) 학교·전환기 집중 미등록 장애학생 발굴

Ÿ 구로구 내 초·중·고·특수학교, Wee클래스, 교육복지사, 학교상담교사, 

구로구장애인복지관이 학기별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결석·지각, 정서·행동문제 학생 중 장애 미등록·복지 미이용 학생

을 리스트화하고, 학교–복지관–동주민센터가 함께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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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검사·진단 의뢰, 장애등록 안내, 방과후·돌봄·치료·부모교육까지 패키지

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발견되면 행정·복지까지 자동 연결되는 시

스템 구축

Ÿ 특히 중·고 졸업기, 특수학교 졸업 전후에 전환기 상담 의무화

(5) 노후·취약주거 장애인가구 전수점검

Ÿ 주거취약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월세·고시원·원룸촌을 중심으로 임

대차 전입신고·기초생활 수급 통계자료를 활용해 1차 대상지를 추출하

고, 동 사례관리팀·장애인복지관·주거복지센터가 합동 점검 

Ÿ 화재·침수·이동 곤란 등 위험 여부와 함께 미등록 장애인, 가족돌봄 한

계, 고립 여부를 동시 점검하고, 주거개선(경사로, 안전바), 이사·공공임

대 연계, 활동지원·돌봄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지원하는 모델

(6) 정신건강·은둔형 ‘숨은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Ÿ 1인 가구·장기 미취업 청년·중장년을 중심으로 정신·발달장애, 중독, 정

신질환 영역의 숨은 위기 요소를 찾기 위한 체계 구축

Ÿ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 

고립가구지표(연락 두절, 장기 외출 없음, 임대료·공과금 체납, 반복적 

응급실 이용, 자살시도자 등)를 정하고, 행복e음·행정데이터를 활용 고

위험군 파악 

Ÿ 이후 방문상담–정신건강 평가–장애등록 필요성 검토–치료·재활·자조모

임·직업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 프로토콜 수립

(7) 골목형 장애위기가구 레이더

(ㄱ) 개요

Ÿ 편의점, 약국, 부동산, 경비실, 전통시장 상인 중에서 시범 관찰자로 

위촉하여 갑작스러운 거동 악화, 언어·청력 변화, 약 과다구매, 악취·쓰

레기 증가, 장기 미출근 등 신호 파악

Ÿ 제보가 들어오면 동 사례관리팀이 합동 방문해 장애등록 필요성과 활

동지원, 의료·재활, 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서비스 연계 

Ÿ 주민 참여형 “골목 감지망”으로 행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인데, 다만, 개인정보 이슈가 있으므로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범

위에서 진행

(ㄴ) 일본의 편의점 ‘미마모리(見守り)’ 제도

Ÿ 지자체와 편의점이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 생산, 노인 지원,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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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치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정부와 포괄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 중

(ㄷ) 카탈루냐 자치주 센티널 약국(sentinel pharmacies) 네트워크

Ÿ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센티널 약국 네트워크(Catalan SePhaNet)는 동네 

약국을 거점(sentinel)으로 지정하여 약 과다구매, 위험 약물 사용, 처방 

오류, 약물 오·남용 패턴 등을 약사가 포착하면 보건당국에 실시간 보

고하고, 필요시 의료기관·공중보건 서비스와 연계해 조치하는 시스템

Ÿ 연구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3년간 1,394건의 약물 오류 및 위험 사

례를 보고했고, 그 중 약 72%는 약사의 개입 덕분에 실제 피해로 이

어지지 않았으며,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취약군의 위험 신호를 초기 

단계에서 잡아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39)

39) Jambrina et al., “Detection and Prevention of Medication Errors by the Network of 
Sentinel Pharmacies in a Southern European Region”,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2;=]

편의점 2021 2022 2023 2024

세븐일레븐재팬 194 223 230 235

이토 요카도 56 77 78 80

요크 베니마루 10 11 14 16

세븐앤아이푸드시스템 3 3 3 3

합계 263 314 325 334

<표 8> 일본 지자체와 편의점의 포괄적 제휴 협약 현황(회사별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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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발굴 모델 시행의 구체적 방안 제시

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시행의 구체

적 시행방안

Ÿ 구로구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데이터–

현장팀–제보망–평가체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

Ÿ 첫째, 구청(장애인복지과·동 사례관리팀), 구로구장애인복지관, 발달장

애인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학교, 병·의원,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구로구 장애인 사각지

대 해소 민관협의체를 앞에서 제시한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조례」에 규정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

검하고 기관별 역할(발굴·진단·사례관리·일자리·주거·법률지원) 분담

Ÿ 둘째, 행복e음·발굴관리시스템·학교·보건소·복지관 데이터를 연계한 장

애위험 통합레지스트리를 구축, 구청이 시스템을 관리하되, 각 기관 

담당자에게 조회·입력 권한을 부여하고, 신규 위기·미등록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통합대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Ÿ 셋째, 동 사례관리팀, 복지관 등으로 구성된 장애위기 현장대응팀을 

동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하고, 긴급·고위험 사례를 우선순위로 정한 

뒤, 72시간 내 첫 연락, 7일 내 가정방문을 표준으로 설정하며, 방문 

시에는 장애등록 필요성, 활동지원·의료·주거·고용 지원 가능성, 학대·

방임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점검 

Ÿ 넷째, 편의점·약국·부동산·경비실·전통시장 상인,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

무소를 대상으로 행정 데이터에 안 잡히는 은둔·미등록 장애인을 발

굴,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대응팀이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통합사례회

의에 상정 

Ÿ 다섯째, 매년 민관협의체 명의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발굴 인원, 실

제 서비스 연계율, 발굴 후 위기 재발 비율, 당사자 만족도, 기관별 처

리 속도 등을 공개하고, 우수동·우수기관을 인센티브로 지원 

Ÿ 장애인·가족이 참여하는 평가 간담회를 정례화해 행정 편의가 아닌 당

사자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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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 예산, 

관리주체 등 구체적 정책 설계

※ 시범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사각지대와 장애인 위기예측의 두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설계하였음

(1) 성인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시범사업

(ㄱ) 사업내용

Ÿ 구로구 내 서비스 미이용 성인 발달장애인을 발굴·등록·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통합 조기개입 모델을 1년간 시범 운영 

Ÿ 대상은 △성인 발달장애 의심자 △고령 부모 돌봄 가구 등으로 구성

(ㄴ) 인력 배치(공무원 1명, 계약직 2명)

(ㄷ) 예산

(ㄹ) 관리주체

Ÿ 총괄 :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Ÿ 협력 : 동별 주민자치센터

Ÿ 현장 수행 : 구로구장애인복지관·구로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Ÿ 의료 연계 : 구로구 보건소, 관내 대학병원(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직렬 인원 유형별 업무

PM 1명 공무원 정규직 총괄 기획, 성과관리

사례관리사 1명 계약직 개인별 사례관리, 상담

코디네이터 1명 계약직 행정, 대외협력

계 3명

항목 금액 비고

인건비 1억원 계약직 2명 기준

기능평가 0.3억원
사례관리, 자립생활 평가 등

(1인당 30만원, 연 100명 기준)

전환기 조기개입 0.3억원 전환기 행동문제, 돌봄실태, 자립기술 등

운영비 0.4억원 플랫폼 구축, 홍보비 등

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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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운영 방식

Ÿ 발달지연 의심군 데이터 분기별 점검

Ÿ 주민센터-보건소-복지관 ‘개별지원계획(ISP)’ 공동 수립

Ÿ 장애등록·돌봄서비스·발달재활 지원 연계

Ÿ 분기별 사후점검 및 위험군 추적관리

(2) 장애인 위기예측 시범사업

(ㄱ) 사업내용

Ÿ 구로구 장애인의 경제·건강·돌봄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PM, 기

관관리 담당, 데이터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4인 전담팀을 

운영하여 위기예측–현장확인–지원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 

Ÿ PM은 총괄 기획·성과관리·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며, 기관관리 담당은 

동주민센터·복지관·병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

입 속도 향상

Ÿ 데이터전문가는 행정DB 등 위기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군을 도출

하고, 사회복지전문가는 상담·심층사례관리를 통해 실제 위험 여부를 

확인

Ÿ 이를 통해 신청주의로 발생하는 장애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개

입 기반의 선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ㄴ) 인력 배치

(ㄷ) 예산 구조

직렬 인원 유형별 업무
PM 1명 공무원 정규직 총괄 기획, 성과관리

기관관리 1명 공무원 정규직 행정,의료,공공기관
데이터전문가 1명 전문가 계약직 빅데이터, AI

사회복지전문가 1명 전문가 계약직 사회복지사
계 4명

항목 금액 비고
인건비 1.2억 원 계약직 2명

현장실사 및 상담 0.4억 원 고위험군 추적관리(연 200명 x 1인당 20만원)  
기관협력 0.4억 원 회의개최, 공동프로젝트 관리 등
운영비 0.3억 원 홍보/캠페인, 자료집 등

계 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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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관리주체

Ÿ 총괄 : 장애인복지과

Ÿ 실무 : 장애인 위기예측 전담팀(4인 TF)

Ÿ 협력 주체 : 민·관협력체계(동주민센터,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경찰

서, 119, 편의점, 약국 등) 

(ㅁ) 운영 방식

Ÿ 위험지표 기반 데이터 분석 운영

Ÿ 골목형 조기발굴(Community Radar) 운영

Ÿ 현장 중심 대응체계 운영

Ÿ 통합사례회의 운영(다기관 참여)

Ÿ 사후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3.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의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전략 제시

가. 로드맵 제안

(1) 비전과 기본 방향

(ㄱ) 비전

Ÿ “빅데이터·AI와 골목 기반 레이더를 결합한 구로구형 장애인 복지 사

각지대 제로(Zero) 모델 구축”

(ㄴ) 기본방향

Ÿ 통합데이터·위험지표 기반 위험예측·조기발굴 시스템

Ÿ 동 단위 장애위기 현장대응팀과 민관협력 골목 레이더

Ÿ 성인 발달장애, 취약계층 장애인 위험예측 등 고위험 특화 시범사업

Ÿ 조례·전담조직·평가체계를 통한 제도화·지속가능성 확보

(2) 1차년도: 기반 설계와 시범 구조 만들기 (설계·준비 단계)

(ㄱ) 제도·거버넌스 기반 정비

(ㄴ) 조직·인력 및 시범사업 설계

(ㄷ) 장애인 위기예측 시범사업 전담팀 설계

(ㄹ) 데이터·위험지표· 기반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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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구로구가 보유한 행정데이터 목록·품질 진단

(ㅂ) 복지SOS 앱·카카오채널 기획(기능: 위험 자가체크, 신고·상담 예약, 서

비스 안내 등)

(3) 2차년도: 시범 운영과 모델 고도화 (시행·조정 단계)

(ㄱ) 1~2개 동 중심 집중 시범운영

(ㄴ) 동 단위 장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 시작

(ㄷ) 데이터·AI 기반 모델 1차 고도화

(ㄹ) 학교·전환기·주거 취약·정신건강 특화 시범

(ㅁ) 2차년도 평가·모델 보완

(4) 3차년도: 전 동 확대 및 AI·레지스트리 본격 도입 (확산·정착 단계)

(ㄱ) 모델의 전 동 확대 시행

(ㄴ) 빅데이터·AI 기반 예측모형 고도화

(ㄷ) 디지털 신고·상담 플랫폼 본격 운영

(ㄹ) 생애주기별 전환 개입 장치 도입

(ㅁ) 중간평가 및 제도 보완

(5) 4차년도: 제도화·상시화·지속가능성 강화 (고도화·정착 단계)

(ㄱ) 상시제도·상시조직 체계화

(ㄴ) 조례·규정 정비 및 표준화

(ㄷ) 성과관리·평가체계 고도화

(ㄹ) 우수동·우수기관 인센티브 제도(포상·예산가점 등) 정례화

(ㅁ) 시민·당사자 참여 및 홍보 전략 강화

(ㅂ)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구가 많은 구로구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영어·중

국어 등) 안내문·앱 인터페이스 보완

(ㅅ) 대외 확산 및 후속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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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AI 기반 장애인 위험예측·조기발굴 시스템 구축

Ÿ 구로구는 IT 대표 도시라는 장점을 활용,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위험 

징후 단계에서 차단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를 구축

Ÿ 구로구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조기 발굴 모델의 선도 지자체가 될 

잠재력이 크며, 사회보장급여법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토대로 식별–개

입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

Ÿ 구체적으로는 ▲전기·수도·가스 단전·단수, 건보료·임대료 체납 ▲119·

응급실 반복 이용 등 일반 위기 신호와 ▲장애등록 후 활동지원 중단·

이탈 ▲ 보조기기 미수급 △발달장애인 전환기(학령기 종료, 보호종료, 

시설 퇴소 등) ▲정신건강 응급개입 반복 등 장애특화 신호를 통합

Ÿ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동별40)/사례별 위험도 점수, 유형별(발달, 정

신, 신체, 고령장애 등) 위험군을 상시 산출하고, 임계값을 넘으면 자

동으로 사례회의 소집·현장방문·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시스템화 

Ÿ 이 과정에서 구로구가 보유한 행정데이터와 서울시, 보건복지부 시스

템 연계를 강화하고, 초기에는 발달장애·중증장애·정신장애 등 고위험

군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정교화한 뒤, 점진적으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다. 동 단위 장애위기 현장대응팀 

Ÿ 위험예측 모델이 있어도 현장에 나갈 팀이 없으면 무용지물로서, 동 

사례관리팀·장애인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자원봉사센터를 묶어 ‘장애

위기 현장대응팀’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

Ÿ 이 팀은 위험신호가 포착된 단계에서 72시간 내 첫 연락, 7일 이내 

방문상담을 표준으로 삼는 ‘시간기준 선제 개입 규칙’ 적용

Ÿ 방문 시 장애등록 필요성, 활동지원·의료·주거·고용 지원 가능성, 학대·

방임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일괄 점검하여, 위기가 폭발하기 이전에 최

소한의 안전망과 지원을 세팅하는 것이 핵심 

Ÿ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복지·보건·고용 기관에서 생성되는 위험신

호를 ‘장애위기 통합대장’으로 모으고, 매주 1회 합동 회의를 통해 우

선순위 가구를 정해 집중 방문·연계를 실시

40) 동별 통계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처리 과정에서 체계적인 오류나 왜곡 여부
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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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편의점·약국·경비실 등에 생활 징후 교육을 시범 실시, 행정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은둔·미등록 장애인 신호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서 아파트 부녀회·통장협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감시’가 아닌 ‘동

네 안심망’으로 인식되도록 커뮤니티 기반 예방 체계 구축

Ÿ 현장대응팀의 활동과 성과를 민관협의체 명의의 연차보고서로 공개하

고, 발굴 인원·서비스 연계율·재위기 발생률·당사자 만족도 등을 지표

화해 우수 동·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각지대 감소를 목표

로 하는 상시적 예방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라. 중앙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AI 초기상담 활용

Ÿ 중앙에서는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40종 이상의 위기정보를 모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여기에 AI 전화 초기상담 시스

템을 더해 101개 시·군·구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준비 중

Ÿ 대전시가 행정망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가구 전수조사 후 서비스 미이

용자 1,182명을 찾아낸 사례4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별 주민등록·

장애등록·기초생활·활동지원·발달재활 바우처 데이터를 결합해 “발달·중

증장애 가구 리스트” 작성 가능

Ÿ 이 중 ▲서비스 ‘전혀’ 미이용 ▲1인·고령부모 돌봄 ▲최근 소득·건강 

악화 등이 중첩된 집단을 우선 확인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방

문조사·설문조사·FGI 등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하

고, 이들을 ‘고위험·미이용 패널’로 등록, 연 1~2회 상태 추적42)

Ÿ AI 상담 결과(소득·건강·돌봄·고립 상태 등)를 행복e음과 연동, 담당부

서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 중 고위험군을 다시 추려 전담 방문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사례관리팀)에 배정 

Ÿ 중앙의 빅데이터·AI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구로구는 고위험군을 한 

번 더 걸러내는 2단계 필터를 갖게 되고, 동일 자원으로 장애 사각지

대에 더 집중할 수 있음

41)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발달장애인 1,182명 ‘서비스,  
미이용’ 확인, 지역 거점 · 정례 조사, 한국지방정부신문, 2025.08.27. 

42) 대전시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1차에서는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가구·경제적 어려움·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
했고, 2차 조사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정보 등을 추가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의 정밀도를 
높였다. 한국지방정부신문(http://www.localnewsro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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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애 장애위험·전환 레지스트리 구축과 점수 기반 조기경보

Ÿ 구로구형 핵심 장치로 장애위험·전환 레지스트리를 제안 

Ÿ 출생~노년까지 행정망에서 이미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 위

험·전환 이벤트를 기록하는 구조 

Ÿ 예를 들면 ▲ 출생 후 미숙아·저체중·선천질환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지연 반복 ▲ 학교 장기결석·교육복지 대상 ▲ 20~40대 산재·교

통사고·정신과 입원 ▲ 60대 이후 장기입원·치매의심·연속 낙상 등이 

모두 장애위험 신호로 축적되도록 설계 

Ÿ 각 신호에 가중치를 부여해 장애위험 점수(예: 0~100점)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건소 발달·인지검사 무료쿠폰 발송 △장애인

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문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등의 자동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Ÿ 서울·충남 등에서 이미 복지사각지대 유형화·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

험군을 세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로구 장애인 특

화 버전으로 좁혀서 적용하는 개념 

Ÿ 기술적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자

료를 연계해야 하므로, 초기에는 시범군(예: 장애아동, 발달·정신·고령

장애 위험군)에 한정된 레지스트리로 시작하고, 개인정보·AI 편향 이슈

는 중앙의 가이드(자동화 평가 통제 원칙 등)를 따르며 단계적으로 확

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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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체계 구축(기술적 시행 방안)

통합데이터

세트

(Integrated 

Dataset) 

구축

연계 

데이터 

항목

행정

데이터

Ÿ 장애인등록 정보

Ÿ 기초생활·차상위, 공과금·임대료 체납

Ÿ 장기요양등급, 활동지원 급여량 변동

Ÿ 응급실·정신응급 출동 정보(가능 범위 

내 가명·통계 형태)

Ÿ 학대·방임 의심신고, 112·119 반복 출동

현장·기관 

데이터

Ÿ 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중단·

악화 패턴

Ÿ 정신건강센터 위험지표(우울·자살위험·

입원력)

Ÿ 학교 상담·지속 결석, 문제행동 기록(교

육청 협조 하에 요약 데이터)

Ÿ 기업·사업장 장기병가·산재 반복군

개인정보 보호 조치

Ÿ 가명정보 처리

Ÿ 최소 수집 원칙

Ÿ 기관별 접근권한 분리

Ÿ 목적 외 사용 제한 명문화

Ÿ 조례·내부지침 정비

위험지표

(Risk 

Indicators) 

설계

핵심 

영역별 

지표

개인·의료 

위험요인

중증장애, 다중질환, 정신장애, 반복입원, 

약물중단

가구·환경 

위험요인

1인가구, 돌봄자 고령·질병, 이혼·실직, 주

거불안, 다문화·이주민
행동·신호 

위험요인

활동지원 중단, 장기 폐문, 체납 반복, 민

원 증가, 학교·직장 적응 문제

위기사건 

이력

자살 시도, 자·타해, 도전적 행동, 가정폭

력·학대 신고

점수화 및 등급화

Ÿ 고위험: 70점 이상

Ÿ 중위험: 40~69점

Ÿ 일반: 0~39점

 → 초기에는 “규칙 기반 스코어링(가중치 

합산)” 방식으로 시작

 → 2~3년 운영 후 통계·머신러닝(로지스

틱 회귀·랜덤포레스트 등)으로 예측 정확도 

향상

<표 9>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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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선도적 시범 전환 사업

가.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Ÿ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익산 

모녀 사건은 지원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복지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

Ÿ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만 367종,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합치면 5,300종이 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만 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43)

Ÿ 문제는 독거노인, 은둔 청년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러

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가

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낙인을 우려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

우도 많음 

Ÿ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와 같은 위기 신호를 감지해 위기가구

를 자동 탐지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해야 함

Ÿ 특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수당부터 자동 지급으로 전환

해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차 다른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도 점차 줄어들 것임

나. 정부와 OECD 정책 동향

Ÿ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를 비판하고, 수급자격 충족자에

게 권리를 자동 지급하는 ‘자동지급제’로의 전환 필요성 언급44)

Ÿ 신청주의가 일견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수급, 

낙인, 행정비용이라는 세 가지 허들이 존재하며, 자동주의에서도 얼마

든지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 있음

Ÿ 인공지능(AI)과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출생, 연령 도달, 사망, 은퇴 

43)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문, 서산시의회, 2025.10.30. 
44) 이 대통령이 비판한 ‘복지 신청주의’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한겨레신문,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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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애사건 트리거가 발생하거나 법정 수급요건이 확인되면 신청 없

이 수급권을 기본값으로 부여하고 사전고지 원클릭 수락·거부(옵트아

웃)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할 수 있음

Ÿ 자동지급은 수급 격차를 줄이고 동일 상황, 동일 처우를 강화하며, 낙

인효과로 인한 자존감 손상과 수치심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 

확인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더 크게 지는 구조로 이행함으로서 국민

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구조가 됨

Ÿ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4년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데이터 결

합과 사전안내·자동심사를 통해 사회보장 접근을 현대화하고, AI를 최

저소득·실업부조에 도입해 선별 정확도와 행정효율을 높여 비수급을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음45)

다. 가능성 검토

Ÿ 기술·법제 인프라가 뒷받침되면 자동지급은 가능하며 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행복e음, 복지멤버십, 보조금24, 국민비서 등 기반을 활

용하여 사전통지 후 직권결정(보편급여)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

로 직권보완과 사후확인을 결합하여(선별급여) 설계 가능

Ÿ 특히 행복e음은 170여개 사업의 자격·이력을 통합 관리하며 지자체 

집행을 지원하는 행정 백엔드로 작동하고,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해 복

지 사각지대 발굴도 이미 가동 중

Ÿ 보조금24와 국민비서는 개인 맞춤 안내·알림으로 ‘놓치는 급여’를 줄

이는 자동화 전(前) 단계를 수행하며, 복지멤버십은 소득, 재산, 가구 

정보를 분석해 가능성 높은 급여(128종)를 자동추천 중으로, 이 모든 

것이 자동지급의 기술적, 실무적 발판46)

Ÿ 법제 측면에서는 개별법의 신청조항을 직권결정 또는 간주신청으로 

바꾸는 정비가 핵심이며 사전통지절차, 옵트아웃, 이의제기를 보장하

고 데이터 최소수집, 이용목적 제한, 열람·정정권을 보장

Ÿ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은 자동급여와 저마찰 선별로 절차 비용을 줄

이고, 자기방임 대상자에 대한 전문개입을 강화함으로써 권리의 실효

성과 관계의 밀도를 제고함으로써 정책 목적 실현에 기여

45) OECD (2024), Modernising Access to Social Protection: Strategies, Technologies and Data 
Advanc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https://doi.org/10.1787/af31746d-en.

46) 석재은, [국민논단] AI 복지행정 ‘신청주의’ 그늘을 지운다, 국민일보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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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실제 사례 : 장애아동수당에 자동주의 도입

Ÿ 그동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 가구 중 상당수가 장애아동수

당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

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되풀이 

Ÿ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47)

Ÿ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

Ÿ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가 정보 부족이나 절차

적 장벽 없이 당연한 권리로서 수당을 받게 됨

Ÿ 그동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 2021년 1만 6천585명에

서 2024년 1만 7천61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

애아동은 2021년 8천245명에서 2024년 9천207명으로 증가했다. 재가 

아동과 시설 거주 아동을 합친 수치

Ÿ 자동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동

안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이 어려워 수당을 받지 못했던 장애아동 가

구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

Ÿ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

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 필요48)

47)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행정
복지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신청을 통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음

48) 고영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 ‘장애인복지법’[2025.4.22. 시행], 
국회보, vol.709, 국회사무처, 2025. 12. 1, 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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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조례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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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조례정비(안)

1. 개요

Ÿ 2025.9. 현재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는 총 24개이며 이 가운

데 일반 생활지원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잘못 분류된 구로구 공영

장례 지원 조례를 제외하면 23개

Ÿ 23개 조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총괄(2), 일자리경제(4),교육/정보(6), 

이동권/접근성(4), 가족/돌봄(2), 인권(1), 자립자활(4) 

Ÿ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는 아니지만 긴급복지지원조례는 장애인복지 사

각지대 해소에도 관련이 되므로 함께 살펴봄  

구분 조례명

총괄(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자리/경제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
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교육/정보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점자문화 진흥 조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이동권/접근성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장
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돌봄
(2)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인권(1)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자립/자활(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복지 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표 10> 구로구 장애인복지 조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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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06. 제·개정
조례연번

(일부)2025.03.06. 
조례 제1896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정책, 용어정비

□ 분석 의견

Ÿ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

는데(조례 제6조 제2항), 대리인에 제한이 없어서 제3자가 수익을 편

취할 우려가 있음

Ÿ 다른 자치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

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하여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명시(예 : 서울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금천구 등)

□ 주요 내용

Ÿ 조례 제6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계약체결자 직접 운영의 원칙을 별도

로 명시

Ÿ 조례 제6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

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가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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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

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

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

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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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3.12.28. 
조례 제1794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
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책임부서 이관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으나, 관리책임부서를 장애인복지과로 하는 것은 업무 성

격에 다소 부합하지 않음

Ÿ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복지과에서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담당

하는 자치구는 구로구가 유일함

Ÿ 향후 조직개편 시 일반 복지정책 담당 부서로 이관하고 장애인복지과

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표11> 서울시 자치구 공영장례 지원담당 부서

담당부서 자치구 비고

복지정책과
광진구,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복지기획과 포

함

사회복지과 중구, 영등포구, 강북구, 관악구, 서초구
생활보장과 포

함

어르신복지과
마포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서대문

구
어르신·장애인복지

과
도봉구, 성북구

장애인복지과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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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개정
조례연번

(일부)2024.06.27.  
조례 제1850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
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법체계 정합성, 정책변화 반영

□ 분석 의견

Ÿ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구로구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조례 제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매4

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Ÿ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

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상위법에서 의

무화하고 있음

Ÿ 현행 조례가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할 수 있게 하였으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

록 의무화한 상위법과 정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기본계

획도 4년마다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Ÿ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히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도

전적 행동, 중고령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Ÿ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모를 비롯

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른 장애유형에 대비하여 높은 편이므로, 돌

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명시 

□ 주요 내용

Ÿ 조례 제5조 제1항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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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

계획은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에서 밑

줄 부분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

Ÿ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밑줄 부분을 ‘조기 발견과 미등록 발달장애인, 시설배제 발

달장애인 실태조사’로 변경

Ÿ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밑

줄 부분을 ‘돌봄부담’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

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 조기 발견과 미등록 발달

장애인, 시설배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

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

-------------------돌봄부담 --------------

----------------------------------

5.~9. (생 략) 5.~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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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

원 조례

시행 2025.11.20.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5.11.20. 
조례 제1958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
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정비방안 제시는 보류함

□ 분석 의견

Ÿ 조례가 최근 제정되어 향후 시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Ÿ 다만 이 조례에서 상정하는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

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한정하고 있어서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움

Ÿ 향후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 등에 대해

서도 보장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듯(다만 장애청소년의 

경우 2025년 7월부터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의

해 상해보험 지원이 시행 중)

   

  ※ 다른 지자체의 경우

Ÿ 관악구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

한 배상책임으로 하되, 발달장애인 상해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다고 규정(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

Ÿ 마포구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

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보험 지원 중(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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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시행 2025.06.26.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5.06.26. 
조례 제1931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정책,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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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3.03.02.
조례 제1691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상위법 정합성

□ 분석 의견

◯ 상위법 분석

w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제17조는 자활기관협

의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 

즉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w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제1항에서 제3항

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과 시설대표

들로 구성하고, 그 밖에 실무자회의의 구성, 협의체 운영실적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함

w ‘자활’ 개념에 대하여 법에서는 직접 정의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빈곤‧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 지원을 활용해 노동과 소득 활동에 참

여하면서 스스로 삶을 유지·개선해 가는 과정이자 상태”라고 정의됨

w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최저

생활 보장 그 이상의 자활 지원이 목적임을 분명히 함 

◯ 조례 분석

w 현행 제2조 기능은 연간 자활계획·인원·위탁·운영규정 정도에 머물러 있고, 중

증 장애인과 같이 자활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전략이나 복지 

사각지대(수급 탈락·조건불이행·중도이탈자 등) 예방·점검 등 기능은 명시 않음

w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득보장·고용안전망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등에서 여전히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보장받

지 못하는 영역도 발생하고 있으며49) 이를 줄이려면 제도 간 연계·위기 유형

49) 김태완·한수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19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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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대응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

w 법에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산정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경우에는 급여를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하고(법 제

4조 제3항), 장애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소

득인정액을 산정하거나(법 제6조의3 제1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등(법 제8조의2 제1

항)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w 이같은 법의 취지와 최근의 자활 및 소득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관협

의체 조례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생각됨

□ 주요 내용

Ÿ 조례 제2조 제5호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예 : 종로구), 제6호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로 하며, 제7호를 신설하여 현행 제5호의 내용으

로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현

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

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사항

5.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조사에 관한 사

항

<신 설> 6.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신 설> 7. (현행 제5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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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11.07. 제·개정
조례연번

(일부) 2024.11.07. 
조례 제1879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 분석 의견

Ÿ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건 충족시 이 조례와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모두 적용됨

Ÿ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관련한 정비 방안

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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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0.03.12.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0.03.12.
조례 제1465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

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목적 실현

□ 분석 의견

Ÿ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공동연구결과 고위험 장애인가족(장애인가

구 중에서도 특히 장애부모, 한부모, 조손가구)에서 가족돌봄자의 

36.7%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35.0%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

민하거나 시도를 했다고 응답50) 

Ÿ 이에 서울시는 돌봄가족 휴가제(‘21년 2,067명→ ‘22년 2,100명), 발달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21년 1,362명→ ‘22년 1,420명)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

Ÿ 각 자치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

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가족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족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급한 사정(집안 경조

사, 주돌봄자 입원, 업무상 출장)이 있을 때 장애인 돌봄을 맡길 수 있

는 긴급돌봄체계인데, 아직 이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명문화된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려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과 긴급돌봄 지원은 다소 성격이 

다름. 돌봄 및 휴식 지원은 일상 속에서 정기적인 지원인 반면, 긴급

돌봄은 돌발 상황에서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서 

적시성과 신속성을 요함

50) 서울시 보도자료, 숨은 고위험 장애인가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
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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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Ÿ 조례 제5조 제3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서 밑줄 부분

을 ‘돌봄 및 휴식, 긴급돌봄 지원’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 돌봄 및 휴식, 긴급돌봄 

지원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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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제·개정
조례연번

(일부)2019.12.30. 
조례 제1453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
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기술적 보완, 입법목적 실현(장애인고용 의무화 범위 확대)

□ 분석 의견

Ÿ 이 조례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조례 제2조 제4호), 장애인근로사업장(조례 제2조 

제6호)은 정의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오소 무의미한 용어 설명에 그치고 있어서 입법의 

흠결로 보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조례 제2조 제5호)의 경우 단 한 차

례만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경우 저임금과 고용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므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하는 조항을 신

설할 것을 제안함

Ÿ 이 조례는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을 의

무화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도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임(예 : 서울 관악구, 강북구, 강동

구, 도봉구 등)

□ 주요 내용

Ÿ 조례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사업장

의 장애인 고용 및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Ÿ 조례 제6조 제1항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에서 밑줄 부분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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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③ (생 략)

<신 설> ④ 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

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장

애인 고용 및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현행과 

같음)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

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1. -----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

탁 사업에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138 -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3.08.03. 
조례 제1746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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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2024.06.27. 
조례 제1849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
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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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01. 제·개정
조례연번

( 일 부 개 정 ) 
2023.06.15. 
조례 제1728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장애
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기술적 보완, 입법목적 실현, 장애인정책 변화 반영

□ 분석 의견

Ÿ 기금 재원에 구로구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바(조례 제3조 제1항 제

1호), 구로구 출연금이라고만 하면 재원의 구체적인 출처가 불분명하

므로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구체화

Ÿ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조례 제4조 제2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조

례 제4조 제4호)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장애인 주거 안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체(예: 서

울 강남구) 

□ 주요 내용

Ÿ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연금’에서 밑줄 부분

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수정

Ÿ 조례 제4조 제2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서 

밑줄 부분을 ‘육성과 지원(종사자 교육·연수 포함)’으로 수정

Ÿ 조례 제4조 제4호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를 ‘장

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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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

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연금 1.--------------------------- 일반회계출

연금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

과 지원

2. ----------------------------------육성

과 지원(종사자 교육·연수 포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4.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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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8.01. 제·개정
조례연번

( 제정) 2024.08.01. 
조례 제1857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

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

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목적 실현, 입법기술적 보완

□ 분석 의견

Ÿ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사고일 현재 타 시·군·구로 전

출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바, 보험 가입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미 보험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타 지역 이주라

는 우연적인 사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 이

유가 없는 차별로 보임

Ÿ 만약 이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면 당사자는 이주 지역

에서 새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되기 전에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

이게 됨

Ÿ 다른 자치구에는 사고일 현재 거주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

수 있음(예 : 관악구, 은평구는 이런 요건 없음)

□ 주요 내용

Ÿ 조례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

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Ÿ 조례 제8조를 삭제



- 143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료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

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

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청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

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

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

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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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06.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5.03.06. 
조례 제1897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목적 실현, 정책변화 반영

□ 분석 의견

Ÿ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결과51)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됨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들의 구성 및 내

용이 대부분 유사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조례를 

답습하기 때문)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상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들은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예컨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3개(광주광

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개(삼척시, 여주시 ※

구로구52))에서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들 지자체는 조사 주기

를 3년(광주,충북,전북,삼척) 또는 5년(여주)로 명시하여 단체장의 책

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원회/협의회 규정은 광역 3개, 기초 12

개에서만 관련 조항을 임의규정 방식으로 규정

 3)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및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하

였으며 광명시에서만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를 둘 수 있다’고 규정 (장애

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

어야 하는 특수성이 지자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 관련 규정도 부재

51) 유예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비교분석, 평생교육·HRD연구 제20
권 제3호, 2024.7.25., pp95-113. 이 연구는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4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52) 이 연구대상에는 구로구가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제5조 제2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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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로구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는 조례 제5조 제2항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평생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함

    

□ 주요 내용

Ÿ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로 

변경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현행 제7호의 내용으로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신 설> 8. (현행 제7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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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5.04.24.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5.03.27. 
조례 제1913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시설

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기술적 보완, 예산지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확보

□ 분석 의견

Ÿ 이 조례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

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되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조례 제7조 제1항), 그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

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5.4월부터 시행 

중 → 법률>조례>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적 정합성 확보

Ÿ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조례 제8조 제2항) 이

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정산서 제출 시한이 너무 장기간임

Ÿ 일반적으로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

이 상례이며(예 : 서울 송파구, 노원구, 중랑구 등) 제출기한이 10일인 

경우도 있음(예 : 서울 성동구, 금천구)

Ÿ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의 재원으로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면 늦

어도 30일 이내에는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적기성(適期

性)에 부합함

Ÿ 정산서를 너무 늦게 제출하도록 허용하면 회계처리의 정확성 확보에 

어려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저해, 사후통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

로, 비록 소액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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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 내용

Ÿ 제8조 제2항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에서 밑줄 부분을 ‘30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

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

를 설치해야 하고, 경사로에 대하여 설

치ㆍ변경 또는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

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규

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

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3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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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6.04.07.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16.04.07. 
조례 제1189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

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법체계 정합성(위원수..법에서는 30명 이내, 조례는 15인 이내, 타 자치구
는 대부분 30인 이내)

□ 분석 의견

Ÿ 이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는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제1항),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으로 하도록 규정(제2항)

Ÿ 이에 따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30명 이

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예 :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 성북구 등)

Ÿ 다만 구로구는 서울시의 대다수 자치구들과 달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례 제3조 제1항), 이는 위

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충원하여 장애유형별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Ÿ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위원회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도 함께 규

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Ÿ 조례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에서 밑줄 부분을 ‘30명’으로 변경

Ÿ 조례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49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구성) ① --------------------------

---------30명 ----------------------------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

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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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시행 2023.08.03. 제·개정
조례연번

(전부개정)
2023.08.03. 
조례 제1749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

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목적 실현

□ 분석 의견

Ÿ 서울시 자치구는 대부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한하여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시행 중인데 비해 구로구는 중증장애인은 물론 장애인표준사

업장 생산품과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시

행 중이어서 보호의 범위는 타 자치구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Ÿ 다만, 다른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해, 구로구는 광범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구청장의 우선구매 이행계획 대신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만을 정

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선구매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에는 다소 미비점

이 감지됨

□ 주요 내용

Ÿ 조례 제5조의 제목을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구청

장으로 하여금 매년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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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매목표비율) ① 제4조의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

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

여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

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

목표비율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

의 개선 및 지원사항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52 -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8.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4.03.28. 
조례 제1820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법체계 정합성, 제목 변경, 용어정비

□ 분석 의견

Ÿ 이 조례에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장애

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

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어지

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설명하

기 위한 사전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있음

Ÿ 즉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4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나열하고 있으며 각 호에는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전분야에 걸쳐 장애인학대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함

Ÿ 따라서 장애인학대 예방은 궁극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장애인범죄라고 표기) 예방을 위한 것이며, 단순히 장애인

학대 예방이라고 하면 마치 장애인학대 행위 중에는 범죄행위가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음

Ÿ 구로구의 경우 조례명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또

는 서울시 자치구들의 일반적 사례처럼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임

(예 :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강남구 등)

□ 주요 내용

Ÿ 조례의 제목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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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례 제2조 제2호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다’에서 ‘장애

인학대’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

한 조례

제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제4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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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5.07.31. 
조례 제1937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

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특기사항 없음(2026.1.1.부터 시행)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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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5.09.25. 
조례 제1947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

용 촉진 및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특기사항 없음(2026.1.1.시행)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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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5.09.25.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25.09.25. 
조례 제1946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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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 .2019.11.14. 제·개정
조례연번

( 일 부 개 정 ) 
2019.11.14. 조례 
제1441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

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

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입법목적 실현

□ 분석 의견

Ÿ 이 조례는 8장 25항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가

장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임

Ÿ 특히 조례 제7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례로서는 보기 드물게 의무적이고 정

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수립하는 중증장장애인 자

립생활 지원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함

Ÿ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으로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

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조례 제

19조 제2항), 특히 독거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장애·발달장

애 등으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으로써 정책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

□ 주요 내용

Ÿ 조례 제4조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밑줄 부분을 ‘의견과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로 

수정

Ÿ 제19조에 제2항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에서 밑줄 부분을 ‘독거상태에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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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발달장애 등으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장

애정도’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

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

-------------의견과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

-------------------------------------------

--------------.

제19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구

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

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

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독거상태에 있거나 정신장

애·발달장애 등으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장애정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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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8.10.11. 제·개정
조례연번

(제정) 2018.10.11. 
조례 제1350호

관리책임부서 장애인복지과

입법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유

□ 분석 의견

Ÿ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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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위기예측 및 사각지대 예방 조례(제정안)

□ 제안이유

Ÿ 장애인들은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도 정보 부족, 신청절차의 복잡성, 

돌봄공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사각지대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Ÿ 특히 활동지원 중단, 장기 미진료, 사회적 고립, 위기 징후(체납·단전·

단수 등), 가족 돌봄 한계가 결합되는 복합위험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

존 “신청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위기 장애인을 제때 발견·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임

Ÿ 또한 국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장애 특성에 기반한 장애인 전용 위험지표·조기발굴체계·통

합사례관리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기반이 요구됨

Ÿ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위기예측, 고위험 장애인 조기발굴 

프로세스의 법제화,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대효과

Ÿ 첫째, 장애인의 경제·건강·돌봄 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중증 위기·고립·방임·학대 등 중대한 문제를 예방

Ÿ 둘째,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위험지표와 조기발굴체계를 

통해 기존 국가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 수준의 사각지대를 

보완

Ÿ 셋째, 공공·민간기관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돌봄·의료·주

거 등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Ÿ 넷째, 데이터 연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현장

부서·유관기관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와 체계마련

Ÿ 다섯째, 장애인 위기예측 및 사각지대 예방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

상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통해 구로구형 지속가능한 장애인 안전망 

구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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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Ÿ 행정·복지·건강 등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고위험 장애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위기예측 시스템 구축 규

정(안 제4조)

Ÿ 「사회보장급여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목적 

범위 내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 데이터 

연계·공유의 근거 명시(안 제5조)

Ÿ 경제·건강·돌봄·고립·안전 등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정기

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안 제6조)

Ÿ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다기관 협력 기반의 사례회의를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기관별 역할, 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절차 등 통합사례회

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Ÿ 장애인복지시설, 관내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안 제

8조)

Ÿ 최소한의 정보 이용, 내부 접근 통제,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

치를 명시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안 

제9조)



- 162 -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위기예측”이라 함은 행정·공공·복지 관련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장애

인의 생활안정, 건강, 돌봄, 안전 등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파

악하는 것을 말한다.

3. “사각지대”란 법령·제도·정보 부족 또는 개인적·환경적 사유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 위기예측과 사각지대 예방은 사전예방, 선제적 

지원, 통합관리, 민관협력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은 장애인의 복리 증진,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미등록장애인의 발굴과 제도 편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예측 및 조기발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위기징후를 조

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위기예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기예측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 장애등록 정보

2. 기초생활보장 정보

3. 체납·단전·단수 등 위기신호 정보

4. 활동지원 이용정보

5. 돌봄중단·방임·학대 의심사례 정보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데이터 연계·공유)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장애인 위기예측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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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다.

② 정보 연계·공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며,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 연계의 대상·범위·절차를 포함한 장애인 위기예측 데이터 

연계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험지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위기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지표를 매년 1회 설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험지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경제적 위험지표 : 급여 변동, 소득 급감, 각종 요금 및 세금 연체 등

2. 돌봄 위험지표 : 전환기, 활동지원 중단, 돌봄 공백, 가족 돌봄 한계 등

3. 건강 위험지표 : 장기 미진료, 약물중단, 반복 응급실 이용 등

4. 고립·안전 위험지표 : 사회적 고립, 고독·자해·자살시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제7조(통합사례회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위험지표를 바탕으로 고위험 장

애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로구 장애인 위기 및 복지 사각지대 현황 평가

2. 서비스 연계·지원 방안 논의

3. 기관별 역할 분담

4. 지원계획 수립

③ 회의 구성원은 행정관리국, 복지지원국, 보건소의 장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8조(민관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 위기예측 및 사각지대 예방

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위기장애인 발굴 협력

2. 맞춤형 지원 연계

3. 긴급위기사례 대응

4. 정보제공 및 권리옹호

5. 전문기관 간 자원 공유

③ 구청장은 민관협력체계의 자문 결과를 제7조의 통합사례관리에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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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민관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사회단체, 영업장 등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모든 기관은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

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 최소화, 암호화, 외부유출 차단, 

처리기록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목적·범위·보관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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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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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Ÿ 복지 사각지대는 초기에는 여성·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이 제도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했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결함

으로 인한 지원 누락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Ÿ 장애인의 경우, 미등록·경계선 장애, 정신건강 문제, 지속적 빈곤·질병 등 

복합 위험 요인이 겹치며 행정 레이더 밖으로 밀려나는 특수성이 지적 

Ÿ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사각지대 보호가 체계화되었으나, 여전히 신

청주의, 등록기준 중심, 다부처 분절 구조로 인해 지원 접근성이 제한되

는 구조적 특징이 지속된다는 점이 강조

Ÿ 국내외 학계는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단순한 수급 누락 문제가 아니라 

‘위험예측·조기발굴·데이터 통합’을 통한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방향성을 제시 

Ÿ 해외 논문들은 AI·빅데이터 기반 위험 발굴 모델, 고립·은둔형 장애인 추

적체계, 지역사회 기반 거점 구축 등을 강조하며, 취약군을 유형화해 예

방 개입을 강화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는 중 

Ÿ 국내 학술자료 또한 발달장애, 정신장애, 고령 장애인 등 유형별 위험군

을 구분해 위험지표를 정교화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 중

Ÿ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 기반 위험정보 시스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40

종 이상의 위험 정보를 통합 수집 중이며, 생성형 AI를 활용 초기상담 

시범사업, 지자체·보건소·복지시설 간 데이터 공유 확대 정책 등 추진 중

Ÿ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위기 예측 모형, 발달장애 

전수조사, 고령·1인가구 고립지표 개발 등 선제적 모델을 도입

Ÿ 국내외 사례는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국가 빅데이터(위기가구 시

스템·AI 상담), 지자체 로컬 데이터·현장망, 민관협력 플랫폼, 요금·소득·주

거·돌봄 통합설계가 결합될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Ÿ 국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AI 초기상담, 강남·용산·진주 

등의 발굴–등록–지원 모델, 지자체-사회보장정보-복지시설-건보공단 협력 

패스트트랙이 미등록·고립 장애인을 찾아내는 구조를 형성 

Ÿ 해외는 영국 해링게이의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소득하한 보장, 장애 관

련 추가비용 인정, 일본 미나토구의 일–주거–돌봄 연속체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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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H·APF 모델, 영국 사회처방·이음이가 권리–동행–연결을 하나의 체계

로 묶어 사각지대를 축소

Ÿ 이상에서 구로구의 시사점을 든다면 크게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국가 시스템과 AI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한 ‘위기가구 중 장애인 

가구’ 자동 분류·우선 방문 규칙을 설계하고 장애인 특화 상담 시나리오 

구축 

Ÿ 둘째, 지자체·보건소·장애인복지시설·민간의 정보를 연결하는 구로형 데이

터 허브와 발굴–등록 패키지 지원체계를 만들어 미등록·경계선·고립장애

인 파악

Ÿ 셋째, 소득보전·공공임대·긴급돌봄·24시간 상담 등 구 차원 소득·주거·돌봄 

패키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 제도 개선도 병행 

Ÿ 넷째, 의료·학교·주민센터에서 발견된 장애인을 구로형 이음이(커뮤니티 

커넥터) 등을 통해 민간자원과 연결하는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Ÿ 구로구는 2025년 장애인 예산이 총 55,893,072천 원으로 다수 부서에 

분산 편성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과 중심으로 시설 운영·활동지원·장애인

연금 등 제도권 서비스 예산이 증가하였음

Ÿ 그러나 사각지대 발굴·조기개입을 위한 예방투자 예산은 아직 미미한 수

준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며 △미등록·고립형 장애인의 증가 △발달장

애·정신장애 고위험군 문제 △고령부모 돌봄 부담 △1인가구 증가 등 사

각지대 요인에 조응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Ÿ 구로구 장애인·가족·시설종사자 등 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우선 과제로 △원스톱 상담창구 △긴급·야

간·주말 돌봄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응답이 높

게 나타남 또한 발달·정신장애 가구는 ‘위험징후를 스스로 알리기 어렵

다’, ‘신청주의의 장벽이 크다’, ‘기관 간 연계가 어렵다’ 등의 문제를 제

기한 것으로 분석 

Ÿ 자유의견으로 가장 많은 의견(20.8%)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홍보·인식 개선’ 요구였으며 이는 미등록/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정보 접

근성이 낮고, 인식 문제도 크다는 것을 의미

Ÿ 한편 절차 간소화·자동주의(16.7%)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조기발굴

(16.7%) 수요도 현재의 신청주의 기반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흐름이므로 두 가지를 합할 

경우 33.4%로 가장 높음



- 169 -

Ÿ 정책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현장확인–사

례관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구로구형 통합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 

Ÿ 핵심 대안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지표와 점수 기반 등급체

계 개발 △동 단위 현장대응팀 운영(72시간 첫 연락, 7일 방문 원칙) △

골목형 레이더(편의점·약국·시장 등) 구축 △고위험군 패널 관리 △발달·

정신·고령 장애유형별 전환 레지스트리 구축 등이며 특히 발달장애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그룹과 미등록 장애인, 은둔고립형 장애인 등 제도

권 밖 그룹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접근이 제시

Ÿ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통합지원 조례(제정안)」주요 내용으로는 △사각지대 정의 및 범위 △

위험예측·조기발굴의 법적 근거 △정보공유·공동사례회의 규정 △민관협

력 구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전담조직 근거 등을 포함 

Ÿ 특히 기존 조례가 서비스 제공 중심임을 보완하여, ‘예방·조기개입·위기관

리’를 행정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례

안은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통합형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Ÿ 이 밖에도 장애인 관련 몇 가지 조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책임부서 이관

▶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 가족 돌봄부담 경감 대책 

마련

▶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에서 현장영상해설 대상의 

확대 적용

▶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내용 

추가

▶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서 긴급돌봄 지원 추가

▶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화를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

▶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장애인 주거 안정 및 편익 지

원 추가

▶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사고일 현재 거주요

건 삭제

▶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교육 담당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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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 명시

▶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에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시 정산서 제출 시한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수를 상위법 규정에 정합하도록 30명

으로 증원

▶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구청장의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목을 상

위법과 정합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

한 조례」로 수정

▶ 구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활동지원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 판단 기준 예시

Ÿ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사각지대를 데이터·현장·거버넌스·제도의 결함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학계·정부 모두 ‘예방적 안전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로구 역시 기존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사각지

대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찰하였음

Ÿ 설문조사와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동 단위 현

장대응팀, 골목형 감지망, 생애전환 레지스트리 등 새로운 형태의 선제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Ÿ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장애인 위기

예측과 사각지대 예방은 사전예방, 선제적 지원, 통합관리, 민관협력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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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조사 문항

<응답자 기본정보>

D1. 응답자의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① 장애인 본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배우자 ⑤ 자녀 ⑥ 기타

D2. 응답자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① 남성 ② 여성 

D3. 응답자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D4. 구로구 거주 생활권역은 어디입니까? 

① 가리봉동 ② 개봉동 ③ 고척동 ④ 구로동 ⑤ 수궁동 ⑥ 신도림동 

⑦ 오류동 ⑧ 항동

D5. 응답자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① 자가 ② 전세 ③ 공공임대 ④ 민간임대  ⑤ 시설/거주시설 ⑥ 기타

D6. 응답자의 직업을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② 취업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단시간/일용직 ⑥ 구직/무직 ⑦ 기타

D7. 장애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보호자인 경우는 피보호자의 장애유형을 선택해 주세

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정신 ⑤ 발달(지적·자폐성) ⑥ 청각 ⑦ 언어 ⑧ 안면   

⑨ 신장 ⑩ 심장 ⑪ 호흡기 ⑫ 간 ⑬ 장루·요루 ⑭ 뇌전증 ⑩ 기타(미등록, 미분류 등)

D8. 장애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보호자인 경우는 피보호자의 장애정도를 기재해 주세요.  

① 최중증 ② 중증 ③ 경증 ④ 모름

본 조사는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술‧연구 목적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을 내셔서 답변해 주시면 구로구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중한 정책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후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신 참여자 총 200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
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기관 : 처음헌법연구소(02-83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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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응답자의 가구 소득 수준을 선택해 주세요.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D10. 응답자를 포함한 동거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⑤ 시설·공동생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

Q1.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름 ② 조금 앎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Q2. 최근 1년간 신청·이용 과정이 전반적으로 쉽다고 느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3.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느낀 분야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돌봄·활동지원 ② 의료·재활 ③ 주거 ④ 소득·급여 ⑤ 이동·교통 ⑥ 교육·돌봄(아동·

청소년) ⑦ 고용·직업훈련 ⑧ 여가·문화 ⑨ 위기·야간돌봄 ⑩ 기타

Q4.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정보부족 ② 신청절차 복잡 ③ 기준·서류 부담 ④ 대기기간 장기화 ⑤ 예산부족 ⑥ 

기관 간 연계부족 ⑦ 이동·접근성 문제 ⑧ 돌봄 인력 부족 ⑨ 낙인·차별 ⑩ 기타

Q5. 원스톱(통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6. 대기기간(신청→이용 시작)이 문제라고 느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문제 아님 ② 약간 문제 ③ 보통 ④ 다소 심각 ⑤ 매우 심각

Q7. 최근 1년간 신청했다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몇 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6회 이상

Q8. 정보 획득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동주민센터 ② 구청 ③ 복지시설 ④ 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⑤ 온라인(포털/카페) 

⑥ SNS(카카오/유튜브 등) ⑦ 가족·지인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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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점>

Q9. 주된 이동·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된 이동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① 보행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특별교통수단 ⑤ 기타

Q10.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응답해 주세요.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저상버스 부족 ② 특별교통수단 대기 길음 ③ 환승·승하차 어려움 ④ 보행환경 미

흡 ⑤ 안내·표지 부족 ⑥ 운전원 응대 ⑦ 요금·예약 불편 ⑧ 기타

Q11.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거리·비용·대기) 체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Q12. 주거 관련 지원(수리·개선·주거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Q13. 소득·급여(각종 수당·감면)가 실제 생활에 충분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14. 보조기기 지원(구입비·수리·대여)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Q15. 디지털 접근성(비대면 신청·앱 사용 등)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쉬움 ⑤ 매우 쉬움

<사각지대 해소방안>

Q16.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투자·도입 과제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까지 선택)

① 원스톱(통합) 상담창구 상설화 ② 긴급·야간·주말 돌봄 상시화 ③ 이동권 강화 ④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단 ⑤ 미등록장애인 발굴 강화 ⑥ 사례

관리(보건-복지-고용 연계) 강화 ⑦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Q17. 원스톱(통합) 상담창구에 꼭 들어가야 할 기능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초기진단·욕구평가 ② 자격·급여 한눈에 보기 ③ 서류 한 번 제출·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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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전화·방문 동시 지원 ⑤ 돌봄·의료·주거·고용 연계 ⑥ 진행상황 알림(문자·앱) 

⑦ 이의신청·권익옹호 등 법률 지원

Q18. 지원기준(장애정도·소득·연령 등)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기준 유지하되 관리 강화 ② 일부 완화 탄력적 적용 ④ 포인트제/가점제 도입 

⑤ 전면 재설계 ⑥ 잘 모르겠다

Q19. 정보 소외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문자·카톡 정기 알림 ② 쉬운글·그림형 안내서(보완대체의사소통수단) ③ 병원·학교·

복지관 연계 설명회 ④ 찾아가는 이동 상담버스 ⑤ 다국어·수어·자막 제공 ⑥ 민간 플

랫폼·커뮤니티 공지 ⑦ 보호자 대상 집중 교육 ⑧ 담당자 직통 창구

Q20. 현장·접근성 중심 해소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① 특별교통수단 증차·배차 알고리즘 개선 ② 저상버스 노선·빈도 확대 ③ 보행약자 

경로 정비 ④ 동 단위 ‘생활편의 개보수’ 바우처 ⑤ 보조기기 지원 확대 ⑥ 응급·야간 

돌봄 콜센터 ⑦ 행정서류 간소화

<미등록 장애인>

Q21. 응답자의 주변(구로구 이외 지역은 해당 없음)에 미등록 장애인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2명 ② 3~5명 ③ 6~8명 ④ 9~11명 ⑤ 12명 이상

Q22.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보 부족 ② 진단·서류 준비 부담 ③ 장애인 낙인 우려 ④ 대기·심사 기간 부담 

⑤ 체감 혜택 낮음 ⑧ 기타

Q23. 미등록 장애인을 공식 복지 대상으로 이끌기 위해 구청의 우선 조치는? (최대 3

개까지 선택)

① 찾아가는 등록 상담(가정·시설 방문) ② 의료기관·학교·복지관 연계 조기 발굴 ③ 진

단·서류 지원 ④ 신속심사/대기단축 패스트트랙 ⑤ 익명·사생활 보호 강화 ⑥ 등록 전 

임시 지원 ⑦ 다국어·쉬운글 안내 강화 ⑧ 복지 행정 관련 데이터 활용 강화 ⑨ 기타

Q24.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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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설문조사 참여자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 위함

2. 수집 항목 : 휴대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모바일 상품권 발송 후 즉시 삭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

우 모바일 상품권 제공이 제한됩니다.

※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휴대폰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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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개인예산 관련 ‘부과 가능 금액’ 산정

	(3) 소득보장 및 평가
	(ㄱ) 연금신용보장, 소득보조금
	(ㄴ) 기타 소득의 처리
	(ㄷ) 소득평가
	(ㄹ) 장애 관련 급여의 처리
	(ㅁ) 장애 관련 지출의 처리
	(ㅂ) 저축금의 처리

	(4) 복지서비스
	(ㄱ) 중간돌봄(Intermediate Care)
	(ㄴ) 서포팅피플(Supporting People) 서비스
	(ㄷ)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5) 해링게이 자치구 사례가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

	나.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1) 개요
	(2) 미나토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시설(2021년) 현황
	(ㄱ) 기본시설
	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7개소)
	② 보건소(1개소)
	③ 구립시설(6개소)


	(3) 장애인 취업지원
	(ㄱ) 취업계속지원 A형 사업소(4개소)
	(ㄴ) 취업계속지원 B형 사업소(8개소)
	(ㄷ) 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사업소(4개소)
	(ㄹ) 취업이행지원 사업소(2개소)
	(ㅁ) 취업정착지원 사업소(1개소)

	(4) 자립지원
	(ㄱ) 생활돌봄사업소(6개소)
	(ㄴ) 지적장애인 그룹홈(11개소)
	(ㄷ) 정신장애인 그룹홈(4개소)
	(ㄹ) 시설입소지원(2개소)
	(ㅁ) 장애인주택(1개소)
	(ㅂ) 미나토구 복지매점(1개소)
	(ㅅ) 미나토구 복지 찻집(4개소)

	(5) 미나토구 장애인복지시설이 구로구에 주는 시사점


	3. 국내외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우수사례
	가. 진주시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지원 서비스
	나.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학대·미등록 장애인 패스트트랙」
	다. 프랑스
	(1)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통합창구
	(2) APF 프랑스장애인협회 
	(3) 프랑스 시사점

	라.  영국정부, 웨일스지방정부 소셜프리스크라이빙 장애인단체 연계 
	(1) 사회처방과 이음이의 역할
	(2) 삼각협력
	(3) 시사점


	4. 국내외사례 종합분석

	V. 설문조사
	1. 개요
	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분석 표
	나.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분포
	(1) 개관
	(2) 성별 및 가족규모
	(3) 연령대
	(4) 주거 및 지역
	(5) 직업 및 소득
	(6) 장애유형별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
	가.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최근 1년간 신청·이용 과정이 전반적으로 쉽다고 느꼈습니까?
	다.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느낀 분야는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라. 사각지대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마. 원스톱(통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 대기시간(신청→이용 시작)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사. 최근 1년간 신청했다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몇 건 있습니까?
	아. 정보 획득 경로는 무엇입니까?
	자. 조사결과 분석
	차. 정책적 시사점
	(1) 장애인복지 정보전달체계 개편 및 접근성 강화 
	(2)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반 행정절차 개선
	(3) 기관 간 연계 및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4) 원스톱(통합) 상담창구 설치 
	(5) 서비스 공급량 확충 및 대기시간 단축
	(6)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7) 소결 


	3.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점
	가. 주된 이동·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된 이동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인 경우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응답해 주세요.(최대3개까지 선택)
	다.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거리·비용·대기) 체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 주거 관련 지원(수리·개선·주거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마. 소득·급여(각종수당·감면)가 실제 생활에 충분합니까?
	바. 보조기기 지원(구입비·수리·대여)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 디지털 접근성(비대면 신청·앱 사용 등)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 조사결과 분석 및 일상생활 속 불편 실태
	(1) 개관
	(2) 이동·교통 환경의 어려움
	(3) 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4) 주거지원 만족도 최하 수준
	(5) 소득·급여의 절대적 부족
	(6) 보조기기 지원 미흡
	(7) 디지털 접근성 문제 심각
	(8)  소결 :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사각지대의 구조적 현상

	자. 정책적 대안
	(1) 이동권 중심의 생활밀착형 접근성 개선
	(2) 의료·재활 접근권 강화
	(3)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제도 도입
	(4) 소득·급여의 현실화
	(5) 보조기기 지원체계 고도화
	(6)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평성 확보
	(7) 종합 분석


	4. 사각지대 해소방안
	가.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투자·도입 과제는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나. 원스톱(통합) 상담창구에 꼭 들어가야 할 기능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다. 장애인복지 지원 조건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신청주의)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자동 지원하는 방식(자동주의) 가운데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 정보 소외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까지 선택)
	마. 현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바. 분석
	(1) 우선 투자·도입 과제
	(2) 원스톱 상담창구에 필요한 기능
	(3) 신청주의와 자동주의에 대한 인식
	(4) 정보 소외 해소
	(5) 접근성 제고

	사. 정책적 시사점
	(1) 통합·원스톱 상담창구 상설화와 매트릭스형 사례관리 체계 구축
	(2) 24시간 긴급·야간·주말 돌봄 및 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
	(3)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자동지급·선제적 알림 체계
	(4) 이동권·생활권 접근성 개선과 지역 밀착형 인프라 투자


	5. 미등록 장애인
	가. 응답자 주변(구로구 이외 지역은 불포함)에 미등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나.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미등록 장애인을 공식 복지 대상으로 이끌기 위해 구청의 우선 조치는? (최대 3개까지 선택)
	라. 미등록 장애인 현황 개관
	마. 정책적 시사점
	(1) 진단·등록 과정의 장벽 완화 
	(2) 조기발굴 네트워크 구축 
	(3) 신뢰 기반 접근

	바. 미등록 장애인 정책 설계

	6. 자유의견
	가. 원문
	나. 분석
	(1) 자유응답 19건(1건에 복수 의견 포함) 분석한 결과 8개 유형 25개 의견으로 분류
	(2) 요약



	VI.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1. 구로구 장애인 위험예측 및 조기발굴 체계 모델 구축
	가.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험요인 조기 발굴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모델 구축방안
	(1)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ㄱ) 제도·서비스 측면 한계
	(ㄴ) 정보·조직 측면 한계

	(2) 법·제도 기반 및 기회요인
	(3) 통합 관리체계 모델(안)의 기본 구조
	(ㄱ) 목표와 원칙
	(ㄴ) 핵심 구성요소

	(4) 개선방안(정책·제도·운영 차원)
	(ㄱ) 제도·규정 개선
	(ㄴ) 조직·인력 체계 개선
	(ㄷ) 데이터·IT 기반 개선
	(ㄹ) 사업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
	(ㅁ) 당사자·가족·시민 참여 강화


	나. 구로구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제시
	(1) 구로구의 구조적 특성
	(2) 사각지대 유형별 발굴 방안
	(ㄱ) 산업단지 기반 근로장애인 발굴
	(ㄴ) 1인 가구·고령 장애인 위험 발굴
	(ㄷ) 미등록·경계선·정신·발달장애 발굴
	(ㄹ) 디지털 기반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3) 제도·운영 기반 구축(지속가능성 확보)
	(ㄱ) 조례 제정
	(ㄴ) 조직·체계 정비

	(4) 학교·전환기 집중 미등록 장애학생 발굴
	(5) 노후·취약주거 장애인가구 전수점검
	(6) 정신건강·은둔형 ‘숨은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7) 골목형 장애위기가구 레이더
	(ㄱ) 개요
	(ㄴ) 일본의 편의점 ‘미마모리(見守り)’ 제도
	(ㄷ) 카탈루냐 자치주 센티널 약국(sentinel pharmacies) 네트워크



	2. 장애인 위험 예측 및 조기발굴 모델 시행의 구체적 방안 제시
	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및 현장운영체계 시행의 구체적 시행방안
	나.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 예산, 관리주체 등 구체적 정책 설계
	(1) 성인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시범사업
	(ㄱ) 사업내용
	(ㄴ) 인력 배치(공무원 1명, 계약직 2명)
	(ㄷ) 예산
	(ㄹ) 관리주체
	(ㅁ) 운영 방식

	(2) 장애인 위기예측 시범사업
	(ㄱ) 사업내용
	(ㄴ) 인력 배치
	(ㄷ) 예산 구조
	(ㄹ) 관리주체
	(ㅁ) 운영 방식



	3.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의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전략 제시
	가. 로드맵 제안
	(1) 비전과 기본 방향
	(ㄱ) 비전
	(ㄴ) 기본방향

	(2) 1차년도: 기반 설계와 시범 구조 만들기 (설계·준비 단계)
	(ㄱ) 제도·거버넌스 기반 정비
	(ㄴ) 조직·인력 및 시범사업 설계
	(ㄷ) 장애인 위기예측 시범사업 전담팀 설계
	(ㄹ) 데이터·위험지표· 기반 초안 마련
	(ㅁ) 구로구가 보유한 행정데이터 목록·품질 진단
	(ㅂ) 복지SOS 앱·카카오채널 기획(기능: 위험 자가체크, 신고·상담 예약, 서비스 안내 등)

	(3) 2차년도: 시범 운영과 모델 고도화 (시행·조정 단계)
	(ㄱ) 1~2개 동 중심 집중 시범운영
	(ㄴ) 동 단위 장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 시작
	(ㄷ) 데이터·AI 기반 모델 1차 고도화
	(ㄹ) 학교·전환기·주거 취약·정신건강 특화 시범
	(ㅁ) 2차년도 평가·모델 보완

	(4) 3차년도: 전 동 확대 및 AI·레지스트리 본격 도입 (확산·정착 단계)
	(ㄱ) 모델의 전 동 확대 시행
	(ㄴ) 빅데이터·AI 기반 예측모형 고도화
	(ㄷ) 디지털 신고·상담 플랫폼 본격 운영
	(ㄹ) 생애주기별 전환 개입 장치 도입
	(ㅁ) 중간평가 및 제도 보완

	(5) 4차년도: 제도화·상시화·지속가능성 강화 (고도화·정착 단계)
	(ㄱ) 상시제도·상시조직 체계화
	(ㄴ) 조례·규정 정비 및 표준화
	(ㄷ) 성과관리·평가체계 고도화
	(ㄹ) 우수동·우수기관 인센티브 제도(포상·예산가점 등)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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